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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문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개발우선 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과 문화유
적, 자연경관과 녹지, 공지와 우량농지 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
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기조로 하여 계획에 의한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토지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보상없는 토지이용규
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개발제한구
역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것도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대변한 것이
라 하겠다. 이제 보상없이는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
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재원을 조달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일부 학계에서는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불만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즉,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그 지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영국․미국 등에서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제
ⅱ도가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우리 현행 법체계
에서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에는 법리상 무리가 따른다. 우리 민법
상의 토지소유권 개념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혼일적으로 합성된 것
이므로 토지소유권에서 이들 권능을 분리․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양도제는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규제당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
정부담없이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능은 다른 정책수단에서
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개발권양도제가 택하고 있는 용적이전 기법에서 비
롯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
히 인정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용적이전 기법을 우리 현행 법체계 안에 수용하여 활용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 연구는 정책적으로 자못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 연구가 개발권양도제의 도입․활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
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로 인해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개발권 분리나 개발권양도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생소한 개념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실제 이를 도입․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을 둘
러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성
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ⅲ요   약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 특히 
그러면서도 별도의 재정부담을 요하지 않는 점이 규제당국에게는 매우 매력적이
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 본 연
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논
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권양도제의 원리 및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활용하
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반발을 완화․해소하여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
하였다. 먼저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에서는 이 제도가 이해관계자 모
두를 만족시키는 win-win-win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제도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매각하여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개발업
자는 개발권을 매입하여 토지를 법정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규제당국은 
재정부담없이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토
지정책적으로는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전 및 불형평성 해소, 토지이용
규제의 실효성 제고, 손실보상 재원부담의 해소,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의 기여, 
토지에 관한 공․사익의 사전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ⅳ제도 도입의 법적 가능성 검토에서는 도입가능론이 들고 있는 근거를 검토하
여 비판하였다. 검토결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개발권양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하는 데에는 법리상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가 
채용하고 있는 용적이전 기법의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현행 법체계 안
에서 변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1968년 역사적 건축물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처음 채택하여, 지금은 우량농지 
및 공지 보전, 환경보전 등을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발
권양도제는 아니지만 용적이전 기법이라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특례용적률 적용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동경역 주변의 재개발에 적용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송출지역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용지역 선정시에는 개발수요․도시계획․기반시설 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수용지역에 대한 엄격한 밀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규제손실 산정시에는 지가기준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밀도보너스의 
적정수준이 필요하다는 점,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구체적
인 실시방안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제4장에서는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모형을 구축하였다. 먼저 송출지역은 특히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가해지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선정하되, 개발권을 부여할 토지는 그 중에서 본래 용도로 이용
하는 것이 제한되는 토지로 한정한다. 또 수용지역은 용적률을 법정밀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허용해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한다.
개발권의 산정․배분 모형은 송출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권 총액과 이를 수용
지역에서 소화하는데 필요한 추가용적률, 개발업자의 건축면적당 분양가와 건축
비 및 사업자이윤 사이에 놓인 관계를 도출하여 정식화함으로써 계량화된 모형
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사례지역인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과 남양주
ⅴ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해 본 결과, 일단은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제5장에서는 용적이전 방식을 현행 법체계의 틀 안에서 제도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여건상 이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결과제를 제
시하였다. 그리고 제도화 방안으로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
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최근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의 용적률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이 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운영방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도의 운영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하며, 기존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개발권증서는 기명
으로 발급하여 추후 개발권의 이전 및 행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개발권의 공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리대장의 작성․열람을 통해 가
능할 것으로 본다. 개발권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금융기관 등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밖에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고․설명을 통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홍보자료 배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제도시
행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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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  론   1
1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지역지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일정한 범
위의 공간을 구획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함으로
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원래 지역지구제는 인접토지
의 재산가치를 손상하는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가치를 보호하려
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후 도시의 개발․정비 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실행하여 도시의 성격 및 공간을 계획대로 형성해 주는 실행수단의 역할을 해 
왔다.1)
그런데 오늘날 지역지구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정책목적을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기도 한다.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바람
직하지 못한 토지이용상태를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토
1) 종래 지역지구제는 토지에 대해 특정한 용도를 부여하는 점에서 흔히 용도지역제라고 불리어 왔으며, 
실정법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으로는 도시계획법이 대표적이었다.
2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별법상의 지역․지구․구역들 중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것이 있어 토지소유자로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
의 불편을 당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이 같은 토지소유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보상조치가 진지하게 논
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수용과 달리 토
지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토지이용에 대해서만 공익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
한은 가하는 것이므로, 이는 누구나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할 제약에 해당되어 보
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의 바탕
에는 보상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인 한계가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토지는 막대한 자본이득
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지
면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소유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
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더 이상 수인할 수 없으며, 아무
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타인에 비해 특별히 더 큰 희생을 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해지
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종종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재
산권 제한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의 위헌시비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행정집행에 
적지 않은 부담과 차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개발제한구역에 대
한 헌법소원인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
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
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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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정부
는 관련법령을 보완하여 매수청구권을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재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반발 및 위헌성 제기 등으로 그 입지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 이제 적절한 보상조치 없이는 더 이상 토지소유자에게 과다한 부
담을 지우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이용을 일정한 수준을 넘어 특별히 규
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적절한 손실보전 조치를 수반할 것이 요구된
다. 그러나 현금보상이든 토지매수이든 손실보전 조치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
권양도제를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도입․활용하는 방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발권양도제는 일정한 토지에 대
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는 만큼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도
록 한다는 개발권 이전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규제당국이 개발을 제
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 안에서 행
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 토지소유자는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직접 개발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개발권을 양도하여 규제로 인한 손
실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보상재원 없이 특정
한 토지의 개발을 규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로서는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
할 수 있어 큰 불만은 가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개발권양도제가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
권양도제의 원리 및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민반발을 완화․해소하여 규제행정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2. 연구범위 및 방법
개발권양도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아 손
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연구목적이나 여건에 따라 그 내용
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를 비롯한 몇몇 연구는 외국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본적인 도입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2) 이들 연구 중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제도 시행의 성공조건 
등을 언급한 연구도 있으나, 대체로 총론적인 논의에 머문 채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의 제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시도하여 개발권양도제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3) 사례지역으로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한옥
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의실험을 통
해 제도 적용의 개념적 틀과 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시행을 위해 필
요한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이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상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적용을 위한 개념적 틀을 마
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이 제도가 가지는 손실보전수
단으로서의 기능 자체에 주목하여 이를 현행 법제 안으로 끌어들여 활용하는데 
2) 이러한 연구로는 노융희, 개발권의 공유화와 양도제도 - 영․미의 제도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1980. 
9․10․11월호 ; 이종규, 개발권양도제의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7 ; 안동만, 
개발권양도제를 통한 환경자원보전, 서울대학교, 1987 ; 김상용, 토지법, 범론사, 1988 ; 이정전,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의 새로운 정립, 새 밀레니엄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연구원․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토지공사 주최 토론회논문집, 1999. 4 ; 서순탁․정
우형, 개발권 분리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 홍완표, 토지법상 개발권양도제의 도
입에 관한 연구 - 미국의 TDR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등을 들 수 있다.
3) 이러한 연구로는 Kwon, K. W,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Evolution and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and Exploratory Proposals for Seoul Korea. Master's thesis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6 ; 서순탁․박헌주․정우형,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 ; 이재수,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보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종로구 가회동일대 한옥보존지구를 사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1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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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설사 이 제도가 우리 법체계상 꼭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
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적이전 방식에 의한 손실보전기법을 원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적합성
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용적이전 방식을 손실보전수단으로서 현행 법제
의 틀 안에 제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모색하는 것
을 내용적 연구범위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제로 적용할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모형을 마련하고 원활한 
제도운영을 기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시행여건 및 선결과제를 검토하는 것도 
연구내용에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른 미국의 적용방법을 그대로 따르
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적용하는 만큼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행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적 적합성 및 정책적 유효성 등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입․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다
음, 실시모형을 설계하여 이를 사례지역에 모의 적용해 보는 사례연구를 실시하
는 한편, 관계공무원 면담을 통해 이를 현행법제 안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결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의 불만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전수단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규제를 당초 의도한대로 실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손실보전수단이 마련
되면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
가 크게 줄어들며, 그 결과 규제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6<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체계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및 도입가능성
◦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 개발권양도제 용적이전기법의 변용
∙문헌연구
⇓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 미국․일본의 운영사례 분석
◦ 국내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인터넷검색
⇓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방안
◦ 적용대상지역의 선정
◦ 실시모형의 구축
◦ 전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적용사례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적용사례
∙사례연구
⇓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 제도시행의 한계
◦ 제도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 제도화 방안
∙공무원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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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H A P T E R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및 도입가능성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1) 개발권과 개발권 분리의 의의
(1) 개발 및 개발권의 개념
영국의 도시농촌계획법(1990)에서는 개발의 개념을 “토지의 지표 또는 지하에
서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채광행위 기타 공사시행과 건축물 및 토지용도의 중대
한 변경”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55조 제1항). 이에 비해 일본의 도시계획법
은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공작물의 건설에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
지는 토지의 구획․형질의 변경”으로 정의하여(동법 제4조 제12항) 무형적 개발
을 제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서는 개발 또는 개발행위의 개념
을 직접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허가
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물건적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56조 제1항). 이를 개발의 개념을 
8정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무형적 개발을 포함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개발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
목공사․기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유형적 행위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무형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함
축적으로 표현하면 개발이란 “토지이용의 양태를 변경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토지이용의 양태를 변경하는 정도가 경미한 행위는 개발의 개
념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의 개념을 이렇게 볼 때, 개발권은 현재 토지이용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서 “장래 토지이용의 양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으로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개발권도 토지형질의 변경을 가
져오는 유형적 개발권과 토지용도 등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적 개발권으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관련해서 보면,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사
용․수익․처분4)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중 처분권은 다시 사실적 처분권과 법
률적 처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적 처분권이 바로 물리적인 토지형상의 변
경을 수반하는 유형적 개발권에 해당한다.5) 또 용도지역의 지정․변경 등의 토
지이용규제는 무형적 개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발권 분리의 사회적 배경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관념 하에서 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 내재하는 한 권능으
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개발권이란 개념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 토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토지
4) 사용이란 물건을 손상하거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고, 수익이란 목적
물에서 나오는 과실을 수취하여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이란 물건을 소비․변형․개조․
파괴하거나 양도․담보설정 등을 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5) 개발권을 토지소유권이 갖는 사용권의 한 형태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용은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가져오는 개발을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제 2장∙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및 도입가능성   9
에 대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토지소유권의 기능분화 및 개발권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서구에서는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시도하였다. 영국은 1947년 도시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 토지소유권을 현재의 이용권과 
장래의 개발권으로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의 이용권만 인정하고 개발
권은 공유화하였고, 미국은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여 유통시키는 개
발권양도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토지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경험한 끝
에 앞으로는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
을 분리하여 관리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2)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 토지이용권만 
인정하고, 장래 개발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국가가 가지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분리된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행
사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권양도제이다. 즉, 개발권양
도제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당해 지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서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발권양도제는 일정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되는데, 그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당국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송출지역)의 토
지소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개발권
을 부여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수용지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수용지역에서 개발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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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여 송출지역 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한다. 이 때 수용지역은 개발
압력이 커서 장래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에
서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토지이용규제를 가해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규제당국
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은 그 이해가 서로 엇갈리게 된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개발권을 매각하여 규제로 인한 장래 기
대이익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 큰 불만은 가지지 않게 된다. 또 수용지역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여 법정밀
도 이상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당
국은 별도의 재정부담없이 토지이용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환경보전, 문화재보
호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개발권양도제
를 실시하면 이해관계인 모두가 만족하는 win-win-win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2-1> 개발권양도제의 기본원리
토지이용 규제당국
토지이용
규제
재정부담
해소
공익달성
민원해소
추가개발
허용
송출지역
개발권 매각
수용지역
토지소유자 개발업자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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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권양도제의 토지정책적 필요성
1) 손실보전 및 불형평성 해소
그동안 토지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오던 우리나라는 1989년 이른바 토
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더 이상 토지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토지소유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입각
해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비판과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된 끝에, 결국 토지초
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제도 등이 차례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구
속성에만 의존하여 보상없이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결과는 우리 헌법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오래 전에 예
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
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
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비
록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
도한 부담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합헌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와 대지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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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여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개개의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판
단하여야 할 사항이다'고 하여 보상수단과 방법의 강구를 입법자에 일임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률을 제․개정하여 매수청구권 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제한구
역내의 농지와 대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매수기한을 두며,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용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
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
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 문제의 제기와 함께 끊임없
는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들 토지의 규제손실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부
담이 요구되나, 사실상 그만한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엄격한 토지이
용규제가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있어서의 특별한 손
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건폐율을 이전․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
하도록 하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수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토지와 그렇지 않는 토지 사이에는 지
가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규제의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규제의 강도
가 높을수록 지가수준의 차이는 커지며, 이로부터 파급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더
욱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6)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가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개발권을 
6) 이정전,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방안,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경실련․국토연구원 
등 공동주최 공개토론회 논문집, 1999. 11,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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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토지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
토지이용규제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지역
주민 등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 토지이용규제
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등 그 저항이 거셀 경우에는 자칫 
토지이용규제행정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규제 자체가 유명무
실해질 우려가 있다.7)
이러한 점에서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이용규제의 원활
한 집행을 도와 주고, 토지이용규제가 당초 의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
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부담 해결
현재 많은 토지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중에는 보상의 필요
성은 인정되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보상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부인하
기 어렵다. 앞으로 보상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보상이나 토지매
수 등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는 다른 보상수단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전
에 별도의 재원이 요구되지 않는 까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개발권양도제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갈수록 그 현실적 필요성이 더욱 커질 
7) 최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민원 야기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마침내 일부 해제․조정되기에 이
르렀고, 한강 등 4대강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변구역 지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온 것이 그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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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4)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기여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과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으나,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국토이용제도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권양도제는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 보
존, 상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호,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 대도시 주변의 우량농
지 및 녹지 보전 등에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권양
도제에 힘입어 그러한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원활히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적 국토관리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 토지에 관한 공․사익의 사전조정
토지정책 및 행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의 충돌하는 경우, 사후적으
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를 시행하게 되면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목적하는 공익을 달
성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하여 사익을 보호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을 사전에 조정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1) 도입가능성 논의의 배경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
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이를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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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그러나 개발권 분리의 사고방식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소유권의 개념 및 
구조 자체가 영미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영미법에서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묶여 이루어지는 
권리(a bundle of rights)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권능은 각각 독립한 권리로 
인정되며, 토지소유권은 이러한 여러 권리로 분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권으로서 혼일성을 가진다. 즉,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모은 것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혼일한 지배권능에서 이들 권능이 유출되는 것
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에서 일부 권능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권양도제를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가 
우리 법체계상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법적 문제로 귀착된다. 즉,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적합성은 개발권 분리의 법적 가능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
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토지소유권의 구조상 당연히 법리적 논쟁을 불러일으
킬 수밖에 없다. 우리 현행 법제상에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해
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체로 민법학자들은 개발권의 분리 가능성
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 공법학자 및 관련전문가들은 긍
정적인 입장에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도입가능론의 논거
우리나라에 개발권 분리를 전제로 하는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해도 현행 법체계
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선행연구들8)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논거
8)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연구 중 주로 법률적 검토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서순탁․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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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고 있다.
(1)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한 제한적 적용 가능
이는 개발권양도제를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에 의하
면, 헌법재판소가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
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공익을 위해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매매․
유통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받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특히 규제강도가 점점 심해져 단순한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 소유권을 
박탈할 정도까지 갈 경우, 개발권 분리는 개발이 심하게 억제된 지역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환경보호․문화재보호 등의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는 경우 일부지역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
리하여 행사․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
이다.
(2) 헌법에 의한 재산권의 형성적 법률유보 가능
이는 헌법에서 토지재산권의 형성을 법률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헌법적 한계 내에서 개발권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개발권 분리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 홍완표, 토지법상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미국의 TDR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등이 대표적이다.
9)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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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인정하여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넓고 내용상으로
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은 민법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형성․창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헌법상의 재산권은 보호할 가치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에 
개발권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에는 개발권 
개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개발권은 입법자가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형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구체적인 법적 지위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개발권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관한 기본절차를 존중하여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
산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 개발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개발
권 분리는 헌법이론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토지소유권 개념의 역사적 가변성
이는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논리 필연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발권 분리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당초 근대적 토지소
유권은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소유권으로서 자유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말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계기로 재
산권의 사회성 또는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개념도 재검
토되어 20세기 이후 현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
되는 상대적 소유권으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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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토지소유권의 개념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되고 있는 바, 공공복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3) 도입가능론에 대한 비판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는 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다는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서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러한 토지이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개발권을 분리
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해도 법리상 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상을 요하는 
것과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뜻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
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이 법리상 가능하다는 주장은 해
석상의 오류라고 본다.
아울러 동 결정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
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현재 미개발 상태
에 있는 토지를 장래에 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하지도 않으며, 원칙적으로 재산
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 결정을 근거로 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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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분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헌법에 의한 재산권 형성의 한계
헌법 제23조가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그 내용과 한계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헌법 제37조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은 국민
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를 제한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
권제도도 하나의 제도인 만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될 수는 있지
만, 그렇다고 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
제는 이것이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
다.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이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토지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개발권 분리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상을 위한 입법의 형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과제로서 입법정책적으
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전통적인 보상수단 외에 다른 손실보전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제상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
권 분리를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여지가 전혀 없
다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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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권 개념 변천의 한계
토지소유권은 그 사회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 생성․발전되어 온 산물이며, 토
지소유권의 개념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토
지의 사회성 및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확대되어 온 것
을 말한다. 즉, 절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이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으로 변화되어 온 토지소유권의 사회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변천되었지만, 토지소유권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는 개발권 분리가 입법화되었
지만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독일․프랑스에서는 토지소유권
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그 구조까지 변화되지는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토지소유권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 제한의 
확대경향을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본다.
이처럼 토지소유권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권으로
부터 개발권의 분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민사법리상의 문제이다. 현행 민법 제
211조가 토지소유권을 포괄적․일체적 지배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
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완전성․혼일성․탄력성․
항구성의 특성을 가지는데,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 가운데
에서 혼일성을 깨트리는 것이 되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
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은 하나의 혼일한 권리로서 여
기에서 여러 권능들이 유출된다고 보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설사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남는다. 
즉, 개발권은 그 자체로 사용하거나 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소유권은 아니며, 또한 개발권을 분리하여 매매하는 경우 그것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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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나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
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10) 개발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물권의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발권은 한번 행사하면 완전히 소진되어 다시 회
복되지 않는 일회성을 가지므로 완전성․탄력성․항구성의 성질도 없어 일반적
인 물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개발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개
발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나, 이를 공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4) 개발권양도제 용적이전기법의 변용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 안에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을 분리하는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름을 부인
하기 어렵다. 먼저 헌법과 관련하여 개발권 분리가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도입가능성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또 설사 이 같은 헌법
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민사법리상의 문제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현행 민법 하에서는 토지소유권의 혼일성으로 인해 개발권만 추출하기도 어렵지
만, 이것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행사하고 운용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
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민사법을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개발권양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양도제가 가지고 있는 win-win-win의 기본
원리는 탁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토지이용규제를 가하면서 개발권양도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 규제당국․토지소유자․개발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인 모두
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장점은 포기하기에 아까운 것이다. 그밖에 토지
소유자들간의 불형평성 해소, 토지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부담 해소, 친환경적 국토관리에의 기여, 공․사익의 조정 등의 효과 또한 
토지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효과는 개발권양도제가 규제로 
10) 서순탁․정우형, 개발권 분리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1999,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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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개발 불가능하게 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전의 방식을 택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법체계상 개발권양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용적이전의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만한 가치
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발권양도제를 무리하
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이를 변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관련 민사법의 개정없이 개발권양
도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적이전의 기법만 원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용적률을 다루고 있는 토지이용계
획 관련법령에서 용적이전의 기법을 수용하는 방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5장 개발권양도제의 운영방안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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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H A P T E R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1. 운영사례 분석
1) 미국
(1) 개관
개발권양도제의 아이디어는 1961년 개발업자인 Gerald Lloyd가 이전가능한 
개발밀도(transferable densit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1) 실제로 개발권양도제가 처음 도입․시행된 것은 1968년 뉴욕시에서 
문화재보전법(Landmark Preservation Act)을 제정하여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대
하여 이를 적용하면서부터였다. 개발권양도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터미널 건물의 
증축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펜센츄럴 운송회사 대 뉴욕시의 소송12)에서 1978년 
11) Pruetz, Rick, Saved By Development, Burbank California, Arje Press, 1997, p.9.
12) 펜센터럴 운송회사가 기념물로 지정된 자사 소유의 역사건물(Grand Central Terminal) 위 상공에 
53층과 55층 규모의 업무용빌딩을 증축하고자 제출한 두 가지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시문화재보전위
원회가 기념물의 외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시를 상대로 제기
한 소송이다. Ibid. p.10,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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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뉴욕시에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합법성이 인정되면서 확산되
기 시작하였다.
현재 개발권양도제는 미국 전역에 걸쳐 107개 도시에서 112개 프로그램이 다
양한 목적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3)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채용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21개 프로
그램이 운용되었고, 1980년대에는 56개, 1990년∼1996년까지는 29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미국에서 이처럼 개발권양도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 제도가 
개발권선매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개발
권선매제는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정부가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미리 매입하는 제도이다. 1972년 뉴욕주의 서포크(Suffolk)군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14)을 가지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에 크게 활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발권 매입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까닭에 대상토지의 선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대상토지 
전부를 일괄매입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 개발권양도제는 가장 혁신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토
지이용규제수단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앞으로 지역지구제를 상당한 정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개발권양도제가 토지이용규제에 있어서 미래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15)
13) 조사된 112개 외에 더 많은 TDR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조사된 것만으로도 TDR 프로그램의 발전과
정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bid. p.10
14) 개발권선매제도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우선 농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
었고,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농지를 구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지보전의 
영속성을 높이며, 계속 농업에만 전념하려는 농민들이 개발권을 매각하여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주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
사, 1999, pp.488∼489.
15) 이정전, 전게논문,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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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개발권양도제는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또는 TDC(transfer of 
development credits)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뉴저지주 파인랜드에서는 PDCs(Pineland Development Credits), 뉴욕주 롱아일
랜드 파인버렌에서는 PBCs(Pine Barren Credits), 플로리다주 데이드 카운티에서
는 SURs(Severable Use Rights)로 부르고 있다.
(3) 실시목적 및 유형
개발권양도제는 시행 초기에는 주로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뉴욕시에서 역사적 상징물인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Grand 
Central Terminal을 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후 다른 도시로 확산되
어 샌프란시스코와 피츠버그 등에서도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후기에 오면서 개발권양도제는 공지나 자연녹지 및 생태지역의 확보 또는 환
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보호, 경승지에 대한 조망권의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되었
으며, 최근에는 중․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역의 확보 또는 어떤 특정 형태의 
주거지 확보 등 실로 다양한 목적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16) 개발권양도제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목적을 보면, 112개 TDR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개가 환경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7개 도시에서는 환경보전과 농
지보호 등을 위해 TDR을 활용하고 있다.17)
16) 이정전, 전게서, p.494.
17) 서순탁․박헌주․정우형,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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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TDR 프로그램의 유형
프로그램 유형 실시지역수 프로그램 유형 실시지역수
Environmental 11 Flexibility 2
Environmental/Farmland 17 Historic 7
Environmental/Historic 1 Historic/Cultural 1
Environmental/Infrasturucture 1 Historic:Preservation＆Rehab 4
Environmental/Open Space 1 Housing 1
Environmental/Rural 3 Infrasturucture Capacity 3
Environmental:Costal 4 Landfill Buffer 1
Environmental:Groundwater 2 Open Space 2
Environmental:Hillside 10 Recreation 1
Environmental:Modern Subdivision 1 Redeveloped Areas 1
Environmental:Science 1 Revitalized Downtowns 4
Environmental:Water Quality 3 Rural Character 2
Environmental:Wetlands 5 Rural/Farmland 3
Environmental:Wildlife Habitat 1 Urban Design 3
Farmland 16 합    계 112
자료 : Pruetz, Rick, Saved By Development, 1997, pp.35∼37에서 재작성
(4) 실시주체 및 대상지역
개발권양도제는 주 또는 시․군이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TDR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
발권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개발권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된 것은 뉴저지주의 파인랜드가 처음이었다. 파인랜드 위원회는 1980년 60
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100만 에이커 규모의 토지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TDR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또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는 1987년 타
호(Tahoe) 호수의 수질보호를 위해 합동으로 타호지역계획기구(The Tahoe 
Regional Planning Agency : TRPA)를 설립하여 207,000 에이커의 호수유역 토지
에 대해 TDR에 기초한 용도지역제를 채택하였다. 콜로라도주의 보울더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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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lder County)는 1995년 주 정부의 관여없이 3개 도시들 간의 합의를 통해 
종래의 TDR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송출지역에서 발생한 개발권을 각 도시가 일
정량씩 수용함으로써 TD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뉴욕 사우
샘톤(Southampton) 타운쉽의 프로그램은 1972년 지하수 수질 및 롱아일랜드 파
인버렌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시한 것인데, 최근에는 인근 카운티와 
연계하여 추진중이다.
(5) 송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TDR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권을 매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먼저 토지이용규제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송출지역은 이미 그 자체의 물리적 요인이나 입지여건상 개발에 상
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유지되면 개발권 이전이 가능해진
다. 토지이용규제가 강하면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개발권을 팔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송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TDR의 실시목적 및 지역성
격에 따라 다양하나, TDR 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의 개발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
해 대체로 규제를 점점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정당한 보상없이 규제당한다고 생각
하여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6) 개발권의 산정 및 배분
TDR 프로그램에서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받는 보상액은 개발권의 산정 및 배
분에 달려 있다. 개발권은 수용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송출지역에서의 
개발권 한 단위당 허용되는 수용지역에서의 개발량, 즉 이전비(transfer ratio)를 
28   
결정함으로써 산정한다. 이전비는 수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허용되는 개발량
을 송출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량으로 나눈 값이다. 개발권이 동일한 용도
로만 사용된다면 이전비의 설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양한 용도의 개발에 사
용된다면 이전비는 각 용도별로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
이전비 =
수용지역으로 이전시의 건축가능 개발량
송출지역에서의 건축가능 개발량
한편 개발권이 산정된 후에는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개발권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토지가격
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토지면적과 토지가격을 절충한 방법 등이 있다. 많은 지
자체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서는 송출지역 토지 25에이커당 1개의 개발권을 배분하였다.18) 뉴저지주의 파인
랜드에서는 개발잠재력과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전지역에서는 39에이커
당 1개의 개발권을 배분하였는데, 습지에는 0.2개, 미훼손상태의 채광용지에는 2
개의 개발권을 배분하는 반면, 기개발된 채광용지에는 개발권을 배분하지 않았
다. 또 농업생산지역에서는 경작중인 농지, 경작지내의 습지 등에는 39에이커당 
2개, 여타 습지에는 0.2개의 개발권을 배분하고, 기개발된 채광용지에는 개발권
을 배분하지 않았다.19)
이전비는 지자체마다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107개 지자체 중 46개 지자체가 
1 : 1의 이전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많은 지자체는 송출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량보다 더 많은 개발량이 수용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를 주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몇몇 TDR 프로그램들은 유인력있는 이전비를 채택
하고 있다. 뉴저지주 파인랜드의 경우 4 : 1,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18) Pruetz. op. cit. p.210.
19) Ibid.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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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플로리다주 데이드 카운티의 경우 8 : 1의 이전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높은 이전비만 채택하는 것만으로 개발권 이전이 활발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가장 높은 이전비를 택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이 보통 정도의 개발권 이
전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의 Indian River 
County는 40 : 1이라는 가장 높은 이전비를 설정하였지만 아직 개발권 이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너무 높은 이전비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전비가 높
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송출지역의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수용지역에서 보
다 많은 개발량을 허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용지역에서 너무 많은 개발
량이 허용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최적의 이전비를 
정밀하게 설정하기 위한 공식화된 방법은 없다. 지자체가 당초에 이상적인 이전
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야 한다.20)
<표 3-2> 1 : 1 이상의 이전비 설정사례
실시지역 이전비 실시지역 이전비
Birmingham Township, PA 1.25:1∼2:1 Manheim Township, PA 14.6:1
Chesterfield Township, NJ 1.4:1 Milpitas, CA 2.6:1
Dade County, FL 8:1 Montgomery County, MD 5:1
Denver, CO Variable≥1:1 Morgan Hill, CA 2:1
East Nantmeal Township, PA 5:1 Oxnard, CA 4:1
Eden, NY 30:1 Palm Beach County, 리 6:1
Indian River County, FL 40:1 Pinelands, NJ 2:1∼4:1
Island County, WA 20:1 Springfield Township, PA 3:1
Lee County, FL 4:1 Sunderland, MA 2:1
London Grove Township, PA 6.6:1 Washington Township, PA 5:1∼15:2
자료 : Pruetz, Rick, Saved By Development, 1997, p.55
20) Ib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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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밀도보너스의 부여
TDR 프로그램에서 개발권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업자가 수용지역
에서 토지를 보다 고밀도 개발을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TDR 시행주체는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권을 매입
하는 경우 수용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권을 보유
하는 경우 수용지역에서 적용되는 밀도제한을 초과하여 허용하는 추가적인 개발
밀도를 밀도보너스라고 한다. 지자체가 밀도보너스의 적정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서는 개발업자가 개발권을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추가적인 개발을 충분
히 제공하되, 수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너무 크거나 인근토지에 비해 경쟁력
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107개 지자체 중 52개가 수용지역에서 추가적 개발을 허용하는 밀
도보너스를 부여하고 있다. 밀도보너스의 수준은 TDR 프로그램에 따라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2,90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즈가 
10%로 가장 낮고, 뉴욕주 Long Island Pine Barrens이 400∼900%, 펜실베니아주 
East Nantmeal Township이 900%, 워싱턴주 Island County가 71∼2,900%로 가
장 높다. 밀도보너스의 평균적인 수준은 160%로 대부분의 경우 100% 안팎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TD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
도보너스를 적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Montgomery County는 40%, 
Dade County는 18%, Calvert County는 150% 수준이었다. 반대로 높은 밀도보
너스를 부여한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개발권 이전이 적었다. 이는 밀도보너스
가 개발권시장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21)
한편 같은 목적으로 송출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개발권에 대해서는 수용지역에
서 적용되는 신규개발 할당량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1987년 타호지역계획기구
21) Ibid. p.57,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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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A)는 송출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개발권은 수용지역에 적용되는 연간 300여 
호의 주택신축 할당량에서 제외하였다. 또 1994년 콜로라도주의 피트킨 카운티
는 송출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개발권에 대해서는 연간 24가구의 신규주택만 허
용하도록 되어 있는 쿼터시스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표 3-3> 수용지역의 밀도보너스 사례
(단위 : %)
시행지역 밀도보너스 시행지역 밀도보너스
Agoura Hills, CA 20 Lumberton Township, NJ 700*
Alachua County, FL 400 Manheim Township, PA 81∼115
Blacksberg, VA 100 Montgomery County, MD 40*
Blue Earth County, MN 300 Moraga, CA 30
Boulder County, CO 200 Morgan Hill, CA 10*
Brevard County, FL 20 New Orleans, LA 10
Brisbane, CA 100 Northbrook, IL 13∼275
Buckingham Township, PA 40∼200 Oakland, CA 25
Calvert County, MD 150 Pasadena, CA 20∼25
Caroline County, MD 100 Pittsburgh, PA 20
Charlotte County, FL 40 Portland, OR 50∼100
Chesterfield Township, NJ 700 Queen Anne's County, MD 25
Collier County, FL 10∼20 San Diego, CA 25
Dade County, FL 18* San Mateo County, CA 25
Denver, CO 25* Santa Barbara, CA 0
East Nantmeal Township, PA 900* Sarasota County, FL 25
Eden, NY 33∼50 South Burlington, VT 233
Everett, WA 25* Springfield Township, PA 20∼50
Hillsborough Township, NJ 5∼50 St. Mary's County, MD 50∼300
Indian River County, FL 5∼50 St. Petersburg, FL 25
Island County, WA 71∼2,900 Sunderland, MA 25
Jericho, VT 100 Talbot County, MD 150*
Lee, FL 50 Washington D.C. 38∼54
London Grove Township, PA 50* Washington Township, PA 400*
Long Island Pine Barrens, NY 400∼900 West Hollywood, CA 25∼66
Los Angeles, CA 117* Windsor, CT 100
주 : ＊는 여러가지 밀도보너스중 하나가 제공되는 경우
자료 : Pruetz, Rick, Saved By Development, 1997,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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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DR 은행의 설치
개발권 이전은 개발권을 보유한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들 사이에 
형성된 개발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개발권은행
(TDR Bank)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발권은행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유통시장에서 구매자를 찾을 수 없는 등 
개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발권을 매입하였다가 개발업자등
의 수요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것이다.
TDR 은행은 TDR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개발권양도제의 활성화에 도움
이 되며, TDR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TDR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또 개발권의 수요․공급량 및 거래시기를 조절하여 계획지역내 개발
밀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개발권의 독점 및 투기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그밖에 TDR 은행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모두에게 TDR 프로그램의 내용
을 홍보하는데 유용하며, 그럼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22)
미국에서는 TDR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 개발권양도제의 주요 성공요인
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3) 몽고메리 카운티가 설치한 TDR 은행은 농민들로부
터 TDR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용지역의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중개역
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뉴저지주의 파인랜드 지역과 캘리포니아주의 몬테리군
에도 TDR 은행이 설치되었는데, 특히 뉴저지주의 파인랜드의 경우 TDR 프로그
램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까닭에 개발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거래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운데 TDR 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거래가 용이하도록 하
였다.
22) 이정전, 전게서, p.503.
23) 이재수,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보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1,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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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
TDR 프로그램은 계획과정(planning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프
로그램 설계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TDR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
다. TDR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공무
원,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 수용지역 주민, 개발업자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구성한다. TDR 위원회는 관련자료 수집, 지역의 문제점 발
견, 의견수렴, 프로그램의 설계,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TDR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공청회 
등의 승인절차와 수용지역의 구체적 개발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승인이 불확실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개발업자가 개발권 매입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다. 성공적인 TDR 프로그램은 대부분 시행취지와 유용성, 개발권 거래의 이익
과 관련정보 등을 지역주민 및 개발업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개발권 이전에 관한 공식적인 기
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는 모든 개발권 이전에 관한 기록을 보관
하여 프로그램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주 파인랜드의 개발권은
행은 개발권 관련기록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TDR 프로그
램을 평가하고 있다.24)
2) 일본
일본에서는 미국의 개발권양도제와 같은 본격적인 개발권 분리 및 이전방식의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물론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에 용적이전 방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는 있다. 특정가구제도, 재개발지구계
획제도, 일단지의 종합적 설계제도, 연담건축물 설계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24) Ibid.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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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도는 용적률을 양도하는 쪽과 양수라는 쪽이 동일한 가구(街區)이고 또한 
인접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발권양도제에서의 용적이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이들 제도는 본격적 의미의 용적이전 방식이 아니라, 도시의 고도이
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기준법상의 1건축물 1부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하는 건축제한 완화규정 내지 특례조치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표 3-4> 일본의 용적이전 관련제도 현황
근거법률 제도명 지구수 제도창설(년)
도시계획법
∙특정가구제도
∙고도이용지구
∙재개발지구계획제도 등
102
232
176
1961
1969
1988
건축기준법
∙일단지의 종합적 설계제도
∙연담건축물 설계제도
-
46
1970
1998
주 : 1) 재개발지구계획 등에는 재개발지구계획 외에 용도별 용적형, 유도용적형, 주택지 고도이용지
구계획이 포함되며 제도창설 연도는 재개발지구계획의 것임.
    2) 지구수의 시점은 (1)(2)가 1998. 3. 31, (3)이 2000. 3. 31, (6)이 2001. 1. 31임
자료 : http://www.richi.co.jp/ronbun-6.html
그런데 최근에 도입된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는 미국의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2000년 도시계획법 및 건
축기준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이 제도는 개발권양도제에서와 같은 용적이전 방식
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는 도심지의 고밀도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구역을 도시계획에 의해 특례용적률 적용구
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에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은 역
사적 건조물 등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그 구역에서의 잉여용적률을 동
일한 구역내의 별도 건물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가구
를 넘어 떨어져 있는 건물에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며, 이 
점에 한해서는 개발권양도제의 용적이전 방식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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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시행된 이 제도에서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상업지역내의 구역일 것
∙도로, 철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된 구역일 것
∙구역전체의 고도이용을 위해 미이용 용적률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또한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에서는 구역내의 각 부지에 대해 용적률을 결정하는 
절차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여타 제도와 다른데, 도시계획에서는 구역만 지
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특례용적률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정행
정청이 지정한다.
∙당해 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2 이상의 부지(특례부지)에 관련되는 
특례용적률 한도의 지정신청이 있을 것
∙특례부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것
∙특정행정청이 건축기준법상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것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제도는 아직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2001
년 5월 29일 동경도시계획심의회가 동경역 주변(丸の內, 八重洲, 有樂町地區)의 
재개발을 위하여 약 117ha에 달하는 특례용적률 적용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일본
에서 가구를 넘어 용적률을 이전하는 첫 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 이 특례용적률 적용구역 안에서는 동경역의 보존과 고층빌딩군의 건축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들 고층빌딩 건축에는 동경역의 잉여용적률을 사용할 예정
이다. 동경도(都)와 JR 동일본은 丸の內역사(驛舍)를 보존 복원하여 역사주변을 
정비하고, JR의 동경역 및 선로부지 위의 900% 용적률 가운데 약 600%를 이 구
역에서 대체 건축하는 빌딩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용적이전의 방식은 택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미국의 TDR과
는 다르다. TDR은 일정지역의 보전 등을 위해 용적이전에 의한 고밀도 개발이라
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이 제도는 고밀도 개발 자체를 목적으로 용적이
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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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송출지역에 토지이용규제 유지가 필요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에서 일정한 규제수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송출지역의 토지이용규제가 강할수록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을 매각할 동기가 커지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 인근지역 토지와
의 지가차이가 줄어들어 보상할만한 규제손실이 적어지고, 그 결과 제도를 시행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또 송출지역에 대해 개발권양도제 외에 토지
매수 또는 재정지원 등 별도의 손실보상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토지소유자
가 개발권을 매각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2) 수용지역 선정시 개발수요 등의 고려가 필요
개발권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이 잘 선정되어야 한다. 
수용지역은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충분히 소화할만한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개발
적지이어야 한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상당한 수준
의 개발압력이 받고 있는 대도시 및 수도권의 인근지역에서 개발권양도제의 적
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보면, 개발업자들은 수용지역을 많이 정하고 다양화해 주기를 바란다.  
사실 수용지역이 많아야 TDR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물론 개발여건을 잘 갖춘다
는 것 자체가 때로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장 원하는 만큼 다
수의 수용지역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몽고메리 
군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개발여건을 잘 갖춘 지역부터 수용지역으로 지정
하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수용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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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지역에 대한 엄격한 밀도제한이 필요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에 대해 엄격한 개발밀
도 제한이 필요하다. 수용지역에서 현재 허용되는 개발밀도가 충분할 경우 추가
적인 개발수요가 없는 한, 개발업자가 개발권을 매입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개발권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완화조치를 
받게 되면 개발권의 매력이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지역에서 다른 밀도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는 일 없이 개발밀도의 
법정상한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플로리다주 여러 지역에서 개
발권양도제가 실패한 것은 개발권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밀도를 
충족할 정도로 느슨한 규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지가기준에 의한 규제손실 산정이 합리적
개발권을 산정․배분하는 방법 중 송출지역 안의 대상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개발권을 산정․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은 송출지역의 토지특성이 서로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도심의 고건축물이 위치하는 토지에 적용하기는 곤
란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법에 의하면 대상토지들 간의 가격차이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권을 산정․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단순히 대상토지의 현
재가격에 비례하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공평의 문제가 여
전히 남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송출지역 토지소유자들이 토
25) 이정전,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새로운 정립, 새 밀레니엄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
연구원 등 주최 토론회논문집 1999. 4,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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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규제로 인해 받는 우발손실, 즉 규제손실에 비례하여 개발권을 산정․배
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순히 토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에 비해 
우발손실을 당하는 사람들 사이의 불공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26)
이에 반해, 이 방법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우발손실을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들이 전부 과다보상을 
받거나 과소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과소보상을 받을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27)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받는 규제손
실은 최종적으로 토지가격에 반영되므로 규제를 받는 송출지역과 그렇지 않는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지가를 비교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 
때 지가수준은 공시지가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과소보상의 문제는 개발권 시장이 형성되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개발권 은행을 설치하여 거래활성화를 기하면 그러한 우
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5) 밀도보너스의 적정수준 설정이 필요
수용지역에 대한 밀도보너스가 높게 설정되면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을 유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밀도보너스를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
는 경우 수용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 전체의 토지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미
국의 운영사례에서 보았듯이 성공한 TDR 프로그램의 밀도보너스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용지역의 밀도보너스는 적정
한 수준에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도보너스를 설정할 때에는 송출지역 
개발권의 양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 전체의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계획과 
상치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전, 전게서, pp.505∼506를 참조할 수 있다.
27) 이재수, 전게논문,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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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이 필요
개발권양도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발권의 산정․배분 등도 중
요하지만 개발권의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권양도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개발권이 활발하게 거래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개발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거래비용이 너무 비싸고, 대부분 지방정부가 마련한 TDR
제도에 대한 정보가 개발권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의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TDR제도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개발업자가 개발권을 매입
하는 시기와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매각하는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8)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사이에 개발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경기와 관계없이 개발권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권은행의 설
치․운영이 필요하다. 토지소유자가 개발권 매각을 원하나 판로를 찾지 못할 경
우 개발권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다가 추후 개발권 매입을 원하는 개
발업자에게 매각하면 개발권시장의 수급을 조절할 수가 있다.
7) 구체적 실시방안을 위한 조례가 필요
개발권양도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의 설정기준, 
개발권 산정․배분방법, 실시절차 등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
할 필요가 있다. 개발권양도제는 그 성격상 해당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
이 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실시여건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 따라서 용
적이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
영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8) 이재수, 전게논문,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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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H A P T E R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방안
1. 적용대상지역의 선정
1) 송출지역의 선정
(1) 적용대상 규제지역
토지이용의 궁극적 목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회 전체적인 효용증
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규제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별도의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엄밀한 의미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토
지이용규제이다.29) 현행법령상 엄밀한 의미의 용도지역․지구에 해당하는 것으
로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정되는 용도
지역․지구를 들 수 있다. 이는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절한 용도로 이용
29) 엄밀한 의미의 용도지역․지구는 그 근본목적을 토지이용의 효율에 두고 있는 지역․지구이며, 그
렇지 않은 것은 비록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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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또는 도시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해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준보전임
지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규제도 용도지역․지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용도구분도 당해 토지를 그 성격 및 제반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토지의 용도구분에 따른 토지이용규
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지구․구역 중에는 당해 토지 
자체의 효율적 이용보다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 많다.30) 
이들 지역․지구․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중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특별한 희생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하는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지 않고는 규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여 손실을 보전해야 할 규제지역
은 일차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해 
개별법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지구․구역 중에서 특
히 규제강도가 높고 규제손실이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이 그 대
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송출지역의 선정
송출지역은 적용대상 규제지역 중에서 대상면적․규제손실의 규모․토지이용
현황․개발욕구 등의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때 한 필지의 토지가 송출지역 안팎으로 나누어지거나 송
30) 현재 개별법에 의해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88개 법령에 175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시설의 입지규제, 시설보호 및 관리, 개발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정희남․최혁재,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1,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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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역과 연접한 유사토지가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송출지역이 선정되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송출지역 내의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지가분포, 건축물 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송출지역에 대한 
자료는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분석 등이 가능한 전
산파일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발권 보상토지의 선정
송출지역 안의 토지라고 해서 모두 개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본
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권을 인정하도록 한
다.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 있어서 대지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건축행
위 등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개발권양도제의 적용대상으
로 삼아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농지․임야 등은 본래
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개발권양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수용지역의 선정
수용지역은 무엇보다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소화할 만큼 개발잠재력이 크고 고
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수용지역은 밀도보너스를 추가
하여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이 때 수용
지역을 반드시 송출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러나 지금과 같은 제반 여건상으로 볼 때,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과정, 실시방법 및 절차상의 어려
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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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모형의 구축
1) 모형설계 방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권을 산정․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송출지역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면적기준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토지의 위치․지
형 등의 물리적 특성과 그 토지에 가해지는 규제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가
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비해, 가격기준 방법은 토지의 시장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나, 개발권을 산정․배분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송출지역의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
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권의 산정․배분에 있어 가격기준 방법에 의하되, 
토지소유자가 받는 규제손실에 비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토지를 현재 및 장래에 본래의 용도로 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실은 궁극적으로 지가하락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다. 즉, 규제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가하락 분이 곧 규제로 인해 그 행사가 
제한되는 개발권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권의 가치를 규제를 받는 토지의 가격과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차이로 파악한다. 이 때 지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거래가격 대신 공시지가
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발권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
권 총액’의 개념을 사용한다. 개발권 총액은 송출지역 안의 적용대상 토지들에 
대해 보전해 주어야 규제손실의 총액이다. 이는 송출지역 안의 적용대상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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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토지의 가격차이에 적용대상 토지면적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송출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개발권을 수용지역에서 완전히 소화하
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허용하고 있는 ‘기본용적률’ 외에 어느 정도
의 용적률을 추가로 수용지역에 허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러므로 수용지역에서 추가적으로 허용해야 할 용적률을 ‘추가용적률’이라
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추가용적률은 개발권 총액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며, 개발업자가 개발권을 
매입하여 건축을 할 경우 적용되는 건축면적당 분양가와 건축비 및 사업자이윤
이 각각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결정요인들 사이에 놓인 관계를 도출하여 정식화함으로써 실시모형을 구축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전비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을 선정하고 몇 가지 변수만 파악하면 모형을 쉽
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가격기준 방법으로 실시모형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개발권 총액 
및 수용지역에서의 추가용적률 산정 등을 단계별로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31)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
황이 달라질 때마다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므로 실제 운영하는 데에
는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시모형을 계량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계량
화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권 총액, 수용지역에서의 추가용적률, 개발권 배
분 등을 무리한 가정 없이 산정할 수 있고, 그 과정도 간단명료해지기 때문이다.
31) 한 선행연구에서도 개발권 총액 및 추가용적률 산정 등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계산하고 있다. 서순
탁․박헌주․정우형,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0, pp.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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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모형
(1) 개발권 총액의 산출
송출지역의 적용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권 총액( D)은 송출지역의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P 2)에서 송출지역 적용대상 토지의 가격( P 1)을 뺀 것에 송출
지역 적용대상 토지의 면적( Ls)을 곱한 값이다.
        D=( P 2- P 1 )․ L s  ------------------------------------------ ⑴
  여기서 D : 개발권 총액
        P 1 : 송출지역 적용대상토지의 가격
        P 2 : 송출지역 인근유사토지의 가격
        L s : 송출지역 적용대상토지의 면적
(2) 수용지역의 토지면적과 추가되는 건물면적 및 추가용적률간의 관계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용적률, 즉 추가용적률( r)은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건축
연면적( Cr)을 수용지역의 토지면적( Lr)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
한 것이 식(2)이다.
        r=
C r
L r
×100 -------------------------------------------------------- (2)
  여기서 r :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용적률
       C r :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건축연면적
       L r : 수용지역의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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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를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건축연면적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 r=
r
100 × L r
 ---------------------------------------------- (3)
(3) 건물면적 추가로 인한 부가가치액과 사업자이윤 및 개발권총액 간의 관계
건물면적이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액( V )은 개발권 총액( D )과 
사업자 이윤( B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식(4)가 성립한다.
        V=D+B  ------------------------------------------------------------ (4)
  여기서 V : 건물면적이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액
         B :  사업자 이윤
식(4)에서 사업자 이윤( B )을 좌변으로 옮기고 다시 정리하면 식(5)가 된다.
        D=V-B  ----------------------------------------------------------- (5)
식(5)가 의미하는 것은 개발권 총액( D )은 건물면적이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부가가치액( V )에서 사업자 이윤( B )을 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건물면적
이 추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액( V )은 추가된 건축물을 분양해서 얻
는 수익에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뺀 것과 같으므로 식
(6)이 성립한다.
또한 사업자 이윤( B )은 추가되는 수용지역의 건축연면적( Cr)에 단위면적당 
사업자 이윤( Kb)를 곱한 것과 같으므로 식(7)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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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C r․(Ks-Kc) ---------------------------------------------- (6)
        B=K b⋅Cr ----------------------------------------------------------- (7)
  여기서 Ks : 단위면적당 분양가
         Kc : 단위면적당 건축비
         Kb : 단위면적당 사업자 이윤
(4) 개발권총액, 추가되는 건물면적, 건물분양가, 건축비, 사업자이윤 간의 관계
식(6)과 식(7)을 식(5)에 대입하면, 식(8)이 성립한다.
        D= C r․ {Ks-(Kc+Kb)} ----------------------------------- (8)
또한, 식(3)을 식(8)에 대입하면, 식(9)가 성립한다.
        D= L r․
r
100 ․ {Ks-(Kc+Kb)}
  ----------------------- (9)
(5) 수용지역의 추가용적률, 개발권총액, 수용지역 토지면적, 건물분양가, 건축비, 
사업자이윤 간의 관계
식(9)를 수용지역에 있어서의 추가용적률( r)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식(10)이 
성립한다.
        r=100 DLr․{ Ks-(Kc+Kb)}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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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0)은 수용지역의 추가용적률( r )은 개발권 총액( D )이 클수록 높아지고, 
수용지역의 토지면적( Lr)이 클수록, 그리고 단위면적당 분양가(Ks)에서 단위면
적당 건축비(Kc)와 단위면적당 사업자 이윤(Kb)의 합을 뺀 값이 클수록 낮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송출지역 토지면적과 수용지역 토지면적 간의 관계
송출지역의 토지면적 대 수용지역의 토지면적의 비율을 θ라고 하면, 즉
θ=
Ls
Lr
라 하면, 식(11)이 성립한다.
송출지역의 토지면적이 수용지역의 토지면적보다 크면 θ는 양수로 나타난다. 
만약 θ=2이라고 하면, 송출지역의 토지면적이 수용지역의 토지면적보다 2배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Lr=
1
θ ⋅Ls
  ----------------------------------------------------- (11)
(7) 수용지역에 적용되는 추가용적률 결정
식(1)과 식(11)을 식(10)에 대입하면, 식(12)가 성립한다.
        r=100
θ⋅ (P 2-P 1)⋅Ls
Ls․{ Ks-(Kc+Kb)}
 ------------------------------- (12)
식(12)이 성립하면, 여기서 분자와 분모의 Ls를 소거할 수 있으므로 식(13)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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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r=100
θ⋅ (P 2-P 1)
Ks-(Kc+Kb)
 -------------------------------------- (13)
식(13)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θ가 클수록, 즉 송출지역의 토지면적이 수용지역의 토지면적보다 크면 
클수록 수용지역에서 추가되어야 할 용적률은 증가한다.
둘째, (P 2-P 1)가 클수록, 즉 송출지역의 인근지가가 송출지역의 지가보다 
크면 클수록 수용지역에서 추가되어야 할 용적률은 증가한다.
셋째, Ks-(Kc+Kb)가 클수록, 즉 단위면적당 분양가에서 단위면적당 건
축비와 단위면적당 사업자 이윤의 합을 뺀 값이 크면 클수록 수용지역에서 추가
되어야 할 용적률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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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적용사례
1) 북촌지역의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북촌지역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
로 둘러싸인 가회동 및 삼청동 일대의 645,000㎡(약 195,000평)에 달하는 지역이
다. 북촌지역은 2개 행정동(가회동․삼청동)과 10개 법정동(가회동․원서동․계
동․재동․삼청동․화동․소격동․안국동․송현동․사간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32) 북촌지역 주변에는 후면인 북쪽으로 북악산과 삼청공원이 있고, 서쪽으로
는 경복궁, 동쪽으로는 창덕궁이 있다. 북촌지역에는 사적․민속자료․천연기념
물 등 총 60여 개의 역사문화자원33)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거의 유
일하게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2) 인구 및 세대수
북촌지역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01년 현재 북촌지역의 인구는 총 
12,835명에 달하는데, 이는 1975년의 인구에 비해 5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다. 1975년 이후의 인구추이를 보면, 1995년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후 감
소추세가 다소 수그러든 상태이다. 북촌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4,785세대이
며, 세대당 평균 2.6명이 거주하고 있다.
32) 행정동인 가회동은 4개의 법정동(가회동, 원서동, 계동, 재동)을 포함하고, 삼청동은 7개의 법정동(삼
청동, 팔탄동, 화동, 소격동, 안국동, 송현동, 사간동)을 포함한다. 
33) 사적으로는 계동 1번지 중앙고등학교 본관․서관․동관과 1983년에 해체복원한 관상감 관천대 등 
4곳이 있고, 서울시 민속자료로는 안국동의 윤보선가를 포함하여 4곳, 유형문화재로는 정독도서관
내의 종친부 건물을 포함한 3곳, 문화재 자료로는 이준구가 1곳, 그리고 천연기념물로는 재동 백송
이 있다. 정 석, 마을단위 도시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200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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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북촌지역의 인구추이
(단위 : 명)
연 도 가회동 삼청동 합   계
1975 12,447 10,698 23,135
1980 11,464 10,046 21,510
1985 10,616 9,060 19,676
1990 9,466 8,165 17,631
1995 7,454 6,321 13,775
2001 7,470 5,365 12,835
자료 : 서울시 북촌사업팀,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안), p.40.
(3) 토지이용현황
북촌지역의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전체 4,197개 필지 가운데 대지가 3,325개 
필지로 79.2%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가 778개 필지로 18.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학교용지, 하천․구거, 임야, 공원, 종교용지, 사적지, 
잡종지 등이 약간 있다.
<표 4-2> 북촌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필지수 구성비
임    야 15 0.4
대    지 3,325 79.2
도    로 778 18.5
학교용지 31 0.7
하천․구거 24 0.6
공    원 3 0.1
종교용지 8 0.2
사 적 지 6 0.1
잡 종 지 7 0.2
합    계 4,197 100.0
자료 : 서울시 북촌사업팀,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안),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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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현황
북촌지역의 전체 4197개 필지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법인소유 토지
가 3,083 필지로 73.4%에 달해 가장 많고,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23.8%를 차
지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 북촌지역의 토지소유현황
소유구분 필지수 구성비(%)
개인토지 2,834 67.5
법인토지 249 5.9
국 유 지 286 6.8
시 유 지 200 4.9
구 유 지 509 12.1
외국인토지 56 1.3
종교단체 기타 63 1.5
합    계 4,197 100.0
자료 : 서울시 북촌사업팀,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안), p.41.
(5) 대지규모 현황
북촌지역의 전체 대지는 2,062 필지이다. 이 중 100∼300㎡ 이하인 필지가 
48.7%, 100㎡ 이하인 필지가 38.9%를 차지해 전체 대지의 약 88%가 300㎡ 이하
의 소규모 필지이다. 이에 비해 1,000㎡를 넘는 대규모 필지는 약 3%에 불과하다.
<표 4-4> 북촌지역의 대지규모 현황
대지면적 대지 수(필지) 구성비(%)
100㎡ 이하 801 38.9
100∼300㎡ 이하 1,005 48.7
300∼500㎡ 이하 122 5.9
500∼1,000㎡ 이하 78 3.8
1000㎡ 초과 56 2.7
합      계 2,062 100.0
자료 : 서울시 북촌사업팀,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안),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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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 및 인근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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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촌지역관련 제도현황
북촌지역은 우리 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인 한옥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일찍이 그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옥보존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976년 민속경
관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나, 이는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말 이 지
역의 중상류층 주민 및 학교가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현대사옥 신축 등의 대규모 
개발이 확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1977년 경복궁 일대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하여 10m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1980년대 들어 북촌지역에서 산발적인 개발이 계속되어 한옥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는 1983년 이 지역의 전역을 제4종 집단미관지구로 지정하
였다. 이어서 1984년 미관지구내 ‘한옥보존을 위한 건축양식등 제한구역 건축기
준’을 고시하고 일반기준과 특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높이․양식 등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됨에 따라 서
울시는 한옥보존 원칙에서 다소 후퇴하였다. 1991년 서울시는 주택의 건물높이
를 10m(또는 3층) 이하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신축을 허용하였다. 
또 1992년 원서동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1994년 고도제한을 
16m로 완화하여 최대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북촌지역은 다세
대․다가구주택이 난립하여 경관훼손 및 한옥멸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현재 북촌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제도로는 먼저 도시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들 수 있다. 
또 가회동과 원서동 일부지역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북촌지역에 소재하는 한옥
에 대해서는 종로구세 감면조례에 근거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일부 감면되
고 있으며, 최근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에 의해 한옥등록제 및 개보수비용 지
원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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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고도지구
북촌의 서쪽인 가회로와 경복궁 사이의 415,800㎡ 지역이 1977년 10월 31일 도
시계획법에 의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10m 이하로 제한을 
받아오다가, 1994년 7월 4일 고도제한이 16m 이하로 완화되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북촌지역의 전역인 645,000㎡는 1983년 7월 22일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4
종 집단미관지구로 결정․고시되어 1984년 1월 18일 지적고시가 완료되었다. 제
4종 집단미관지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주거 및 생활환경
의 미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로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그 명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적용되는 건축규제
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3) 건축양식 등 제한구역 건축기준
1984년 4월 20일 서울시는 북촌지역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 적용하는 ‘건
축양식 등 제한구역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1994년 8월 12일에는 건축
물 높이제한을 10m 이하에서 16m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관리권한도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이관하였다.
1994년 8월 12일 종로구가 고시(종로구공고 제176호)한 건축기준은 모든 건축
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준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기준으로 나누어
진다. 일반기준은 모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를 16m 이하로 제한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 이하, 건축면적은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기준에서는 1층 벽면선을 2m 후퇴하여 공공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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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도록 1층 벽면한계선을 지정하고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
는 6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을 금지하며 가회동 11번지 및 31번지 등 
한옥밀집지역에서 3층 이상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사전에 인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34)
(4) 한옥보유에 대한 조세감면
북촌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제8조의2에 근거
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기
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
설․노유자시설․관광휴게시설(부속건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이고, 감면규모는 
재산세(1.5/1,000)와 종합토지세(1/1,000)의 각각 50%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옥의 재산가치 또한 높지 않아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세금감면 효과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가회동 31-32번
지(대지 53평, 건평 30평)의 경우 1999년 재산세 부과액 4,340원 중 2,170원을 감
면받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53,480원 중 26,740원을 감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35)
(5) 한옥 개․보수에 대한 재정지원
2002년 5월 2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는 북
촌지역 전역을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그리고 전통한옥밀집
지역내의 한옥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가지고 등록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신․개축시 2천만원~6
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4)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p.25.
35) 상게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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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등록한옥36)의 외관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
하의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
은 한옥의 외관 및 내부를 수선하는 경우는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37)해 줄 계획
이다. 또한 개방형 한옥38)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
대 6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39)
3) 북촌지역 한옥의 현황
(1) 한옥멸실 현황
북촌지역의 한옥 수는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북촌
지역내 한옥은 1985년 1,518동이던 것이 2000년 2월에는 947동으로 15년 동안 총 
571동(44%)이 사라졌다. 그 결과 북촌지역의 전체건물 중에서 한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5.1%에서 2000년에는 41.2%로 감소하였다.
<표 4-5> 북촌지역의 한옥멸실 현황
(단위 : 동, %)
연 도 전체건물수 한옥 비한옥 비  고
1985 2,756(100.0) 1,518(55.1) 1,238(44.9) 한옥지구도시설계
1990 2,322(100.0) 1,242(53.5) 1,048(46.5) 전통문화지대 복원정비․실시계획
1999 2,297(100.0) 1,056(46.0) 1,241(54.0) 종로구 건축과 자료
2000 2,297(100.0) 947(41.2) 1,350(58.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
자료 : 서울시 북촌사업팀, 북촌가꾸기사업 기본계획(안), p.31
36) 등록한옥이란 한옥소유자 등이 일정기간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한옥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2
조 제3호).
37)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8조 제4항).
38) 개방형 한옥이란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고 다중에게 공개된 한옥으로서 주 용도가 박물관․전시관․
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민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 한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인
정한 것을 말한다(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2조 제5호).
39) 이 경우 외관수선 등의 소요비용이 전체 수선비용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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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옥의 상태
북촌지역의 한옥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전체 한옥 947동 중 25.5%인 241
동에 불과하다. 379동(40%)은 보존상태가 보통이고, 나머지 327동(34.5%)은 불량
한 한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북촌지역 한옥의 상태
한옥상태 동 수 구성비(%)
양    호 241 25.5
보    통 379 40.0
불    량 327 34.5
합    계 947 100.0
자료 :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p.49
(3) 한옥의 이용현황
북촌지역의 전체 한옥 947동 중 94.8%에 해당하는 895동이 주거용으로 이용되
고 있다. 나머지 52동(5.5%)은 상가․주상복합 등의 비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비주거용 한옥 중에서는 상가로 이용되는 것의 비중이 가장 크다.
<표 4-7> 북촌지역 한옥의 이용현황
구        분 동  수 구성비(%)
주   거   용 895 94.8
비주거용
상    가 46 4.9
주상복합 3 0.3
기    타 3 0.3
소    계 52 5.5
합  계 947 100.0
자료 :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p.50
60
(4) 한옥의 대지규모
북촌지역 한옥의 대지규모는 10∼30평인 경우가 4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는 30∼50평인 경우가 38.5%이다. 10평 이상∼50평 미만인 대지가 전체의 
78.8%(747동)로 대부분인 셈이다. 전체 한옥대지의 평균면적은 44.0평(145.3㎡)인
데, 10평 미만과 100평 이상인 대지를 제외한 한옥대지의 평균면적은 35.5평
(117.4㎡)이다.
<표 4-8> 북촌지역 한옥의 대지규모
(단위 : 동, %)
구     분 동  수 구성비
10평 미만 12 1.3
10평 이상 ~ 30평 미만 382 40.3
30평 이상 ~ 50평 미만 365 38.5
50평 이상 ~ 100평 미만 142 15.0
100평 이상 46 4.9
합  계 947 100.0
자료 :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Ⅱ) : 북촌가꾸기 사례연구, p.51
4) 실시모형의 적용
(1) 송출지역 및 적용대상토지 선정
2002년 7월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북촌지역 전체의 면적 645,000㎡를 
송출지역으로 선정하나, 개발권의 산정 및 배분은 한옥밀집지역내 토지 중에서 
주거용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이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118,531㎡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한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근린생활시설 등
의 부지는 개발권 산정․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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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권 총액의 산정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송출지역내 적용대상 토지의 지가
는 995,173원/㎡이며, 그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지가는 1,015,073원/㎡이다. 또 송
출지역내 적용대상 토지의 면적은 118,531㎡이다. 따라서 앞의 실시모형에서 제
시된 식(1)을 적용하면, 개발권 총액은 2,358,766,900원인 것으로 산정된다.
(3) 추가 용적률
수용지역에 추가되는 용적률은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크면 
클수록, 그리고 송출지역 인근지가가 송출지역의 지가보다 크면 클수록 증가한
다. 반면에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건축비와 사업자이윤의 합보다 크면 클수록, 수
용지역에 추가되는 용적률은 감소한다.
앞에서 도출한 실시모형을 북촌지역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단위면적(㎡)당 분양가는 인터넷 매물정보를 통해 파악한 
1,780,535원과 임의의 금액인 2,000,000원의 2가지를 상정하고, 단위면적당 건축
비와 사업자이윤의 합은 100,000원∼1,900,000원의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의 2배이고,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1,780,535원이며, 단위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을 합한 금액이 
1,600,000원인 경우에는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수용지역에서 
허용해야 할 추가용적률은 22.0%로 산정된다. 또 만약 조건은 앞의 경우와 동일
하고,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2,000,000원인 경우에는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수용지역의 추가용적률은 10.0%로 더 낮게 산정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의 경우는 주변지
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추가용적률을 적용
하여도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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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과 인근 및 기타지역의 평균공시지가
(단위 : 원/㎡)
전통한옥밀집지역 인근지역 기타지역
동  명 평균공시지가 동  명 평균공시지가 동  명 평균공시지가
삼청동 871,233 궁정동 1,019,966 신교동 846,895
안국동 1,191,935 효자동 864,099 누상동 871,223
소격동 948,442 창성동 973,458 누하동 838,052
화  동 948,533 통의동 1,049,778 옥인동 859,189
사간동 1,075,323 직선동 2,226,500 필운동 947,873
송현동 1,250,409 통의동 1,001,078 사직동 1,128,483
가회동 1,005,668 체부동 955,433 당주동 2,032,500
재  동 1,057,000 내자동 1,653,902 신문로1가 4,538,947
계  동 977,043 내수동 2,210,000 신문로2가 1,237,026
원서동 1,112,386 세종로 690,000 이화동 880,681
전  체 995,173
와룡동 372,889 충신동 873,335
권농동 478,000 동숭동 1,009,607
팔판동 987,707 혜화동 1,053,622
원남동 921,420 창신동 864,075
연건동 1,011,843 숭인동 957,566
명륜1가 974,831 교남동 1,838,101
명륜2가 1,079,465 평  동 1,086,108
명륜4가 1,060,778 송월동 952,176
명륜3가 770,304 홍파동 979,319
전  체 1,015,073
교북동 1,357,931
행촌동 884,715
구기동 683,977
평창동 666,606
부암동 739,778
홍지동 727,896
신영동 742,916
무악동 1,226,139
전  체 1,141,657
종로구 전체 1,0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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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실시모형 적용결과
개발권
총 액
(D)
적용대상 
면적
(LS)
적용대상
지가
(P1)
송출지역 
인근지가
(P2)
단위면적당 
분양가
(Ks)
단위면적당 
건축비 및 
사업자이윤
(Kc+Kb)
(Kc+Kb)
/Ks
(r2)
θ=2
(r3)
θ=3
(r5)
θ=5
(r7)
θ=7
(r10)
θ=10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00,000 5.6 2.4 3.6 5.9 8.3 11.8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200,000 11.2 2.5 3.8 6.3 8.8 12.6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300,000 16.8 2.7 4.0 6.7 9.4 13.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400,000 22.5 2.9 4.3 7.2 10.1 14.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500,000 28.1 3.1 4.7 7.8 10.9 15.5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600,000 33.7 3.4 5.1 8.4 11.8 16.9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700,000 39.3 3.7 5.5 9.2 12.9 18.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800,000 44.9 4.1 6.1 10.1 14.2 20.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900,000 50.5 4.5 6.8 11.3 15.8 22.6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000,000 56.2 5.1 7.6 12.7 17.8 25.5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100,000 61.8 5.8 8.8 14.6 20.5 29.2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200,000 67.4 6.9 10.3 17.1 24.0 34.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300,000 73.0 8.3 12.4 20.7 29.0 41.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400,000 78.6 10.5 15.7 26.1 36.6 52.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500,000 84.2 14.2 21.3 35.5 49.7 70.9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600,000 89.9 22.0 33.1 55.1 77.2 110.2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1,780,535 1,700,000 95.5 49.4 74.1 123.5 173.0 247.1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00,000 5.0 2.1 3.1 5.2 7.3 10.5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200,000 10.0 2.2 3.3 5.5 7.7 11.1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300,000 15.0 2.3 3.5 5.9 8.2 11.7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400,000 20.0 2.5 3.7 6.2 8.7 12.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500,000 25.0 2.7 4.0 6.6 9.3 13.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600,000 30.0 2.8 4.3 7.1 10.0 14.2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700,000 35.0 3.1 4.6 7.7 10.7 15.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800,000 40.0 3.3 5.0 8.3 11.6 16.6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900,000 45.0 3.6 5.4 9.0 12.7 18.1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000,000 50.0 4.0 6.0 10.0 13.9 19.9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100,000 55.0 4.4 6.6 11.1 15.5 22.1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200,000 60.0 5.0 7.5 12.4 17.4 24.9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300,000 65.0 5.7 8.5 14.2 19.9 28.4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400,000 70.0 6.6 10.0 16.6 23.2 33.2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500,000 75.0 8.0 11.9 19.9 27.9 39.8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600,000 80.0 10.0 14.9 24.9 34.8 49.8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700,000 85.0 13.3 19.9 33.2 46.4 66.3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800,000 90.0 19.9 29.9 49.8 69.7 99.5
2,358,766,900 118,531 995,173 1,015,073 2,000,000 1,900,000 95.0 39.8 59.7 99.5 139.3 199.0
주 : 1,780,535원/㎡은 인터넷 매물정보에 의한 101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고, 2,000,000원/㎡은 임의수치임
    r2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2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3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3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5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5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7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7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10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10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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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적용사례
1) 남양주시의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남양주시는 서울에서 동쪽 26㎞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울
시․의정부시․구리시, 북쪽으로는 포천군, 동쪽으로는 가평군과 양평군, 남쪽으
로는 하남시와 광주시에 접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팔당
호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남양주시의 동쪽으로는 북한강이 남으로 흐르다
가 조안면 능내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을 이룬 후, 와부읍과 지금동의 남
단을 지나 서울 쪽으로 흐른다.
남양주시는 3개 읍(와부읍․진접읍․화도읍), 6개 면(별내면․퇴계원면․진건
면․수동면․조안면․오남면), 6개 동(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
동․도농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행정구역의 면적은 459.99㎢에 달하고 
있다.
(2) 인구 및 세대수
남양주시의 인구는 1980년대 말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
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10월 현재 390,503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의 택지난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울 및 인근지역의 인구가 대거 유입
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끝에, 현재 130,05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당 인구는 198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들어, 1985년에 세대당 평균 4.1
명이던 것이 2002년 10월 현재는 3.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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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남양주시의 인구현황
(단위 : 명, 세대)
연   도 인   구 세 대 수 세대당 인구
1985 234,839 56,946 4.1
1990 200,201 52,162 3.8
1995 237,761 76,524 3.1
2000 359,388 117,168 3.1
2002. 10 390,503 130,056 3.0
자료 : 남양주시, 남양주통계연보, 2001
       http://nyj.go.kr/public/statistics.html
(3)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개발제한구역․군사
시설보호구역 등 상당히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각종 지역․지구․구
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9.2%인 42.1㎢가 상수원보
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87.1㎢(40.7%)는 특별대책지역으로, 11.0㎢(2.4%)
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것이 전체면적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241.9㎢(52.6%)는 개발제한구역으로, 64.7㎢(14.1%)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183㎢(39.8%)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40)
<표 4-12> 남양주시의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현황
구    분 행정구역
상수원관리지역
개발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면적(㎢)
459.99
(100.0)
42.1
(9.2)
11.0
(2.4)
187.1
(40.7)
241.9
(52.6)
64.7
(14.1)
183
(39.8)
주 : (   )안은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임
자료 : 경기도, 2000년 경기환경백서, 2001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 환경통계편람, 2000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nyj.go.kr/public/statistics.html)
40) 이들 지역․지구․구역 등은 상당부분 서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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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의 현황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행법령상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수변구역을 말한다.41) 남양주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 모두 지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정현황 등은 다
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가 상
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정하는데, 현
재 취수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 내외의 상․하류지역 등에 주로 지정되어 
있다.
남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7월 9일 조안면의 조안리․능내리․진
중리․송촌리․시우리․삼봉리와 와부읍의 월문리 일부지역에 대해 지정되었
다. 지정면적은 조안면이 41.37㎢, 와부읍 월문2리가 0.73㎢로, 대부분이 조안면
에 지정되어 있다. 조안면은 팔당호 취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면적 50.67㎢ 
중의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은 일찍이 지정만 된 채, 그동안 지적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1년 12월 지
적고시가 완료되었다.42)
41)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42) 그동안 수도법령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 절차가 미비되어 있었는데, 2001년 9월 29일 
동법 시행령 개정시 관할 시장․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수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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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1999년 말 현재 총 830가구에 2,9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1,145동, 음식점 44개소, 축사 128동, 기타 건축물 
121동이 입지하고 있다.
<표 4-13>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
구  분 지정면적
(㎢)
가구
(호)
인구
(명)
주택
(동)
음식점
(개소)
숙박업소
(개소)
축사
(동)
기타
(동)
상수원
보호구역 42.1 830 2,979 1,145 44 - 128 121
자료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 환경통계편람, 2000 및 한강환경백서, 2000
한편,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답․임야 및 기타 토지
가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용 토지는 2.1%, 상업용 토지는 
1.9%에 그치고 있다.
<표 4-14>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토지이용
행정구역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용
전․답․임야 
및 기타 합계
능내리
161,206
(3.5)
13,310
(0.3)
7,020
(0.2)
4,435,992
(96.1)
4,617,528
(100.0)
조안리
132,798
(2.2)
-
(0.0)
896
(0.0)
5,913,587
(97.8)
6,047,281
(100.0)
진중리
50,904
(0.5)
-
(0.0)
-
(0.0)
9,398,020
(99.5)
9,448,924
(100.0)
송촌리
134,792
(2.6)
636
(0.0)
1,110
(0.0)
4,962,016
(97.3)
5,098,554
(100.0)
삼봉리
280,370
(3.6)
737,070
(9.5)
6,412
(0.1)
6,737,304
(86.8)
7,761,156
(100.0)
시우리
108,829
(1.3)
22,041
(0.3)
4,549
(0.1)
8,331,302
(98.4)
8,466,721
(100.0)
조안면 전체 868,899(2.1)
773,057
(1.9)
19,987
(0.0)
39,778,221
(96.0)
41,440,164
(100.0)
주 : 조안면 전체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42.1㎢)과 다른 것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는 국공유지
가 제외되기 때문임
자료 :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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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대책지역 현황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을 근거로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취수원 중심의 상수원보
호구역만으로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팔당호 및 대청호 주
변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1990년 7월 경기도의 3개 시, 4개 군, 43개 
읍․면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Ⅰ권역과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Ⅱ권역으로 나누어 지정되어 있다. 지정면적은 Ⅰ권역이 
1,254.5㎢, Ⅱ권역이 847.4㎢로서 모두 2,101.9㎢에 달한다. 남양주시에서는 1990
년 7월 19일 화도읍과 조안면 일원의 104.7㎢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화도읍 
가곡리 및 수동면의 82.4㎢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총 187.1㎢의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 포함되어 있다.
남양주시의 특별대책지역 안에는 총 22,326가구에 66,151명의 주민이 거주하
고 있으며, 주택이 2,878동, 음식점이 851개소, 숙박업소가 45개소, 축사 등의 기
타시설이 4,080동 입지하고 있다. 그밖에 골프장 및 스키장도 각각 1개소씩 위치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오염원은 Ⅰ권역과 Ⅱ권역의 지정면적 비율보다는 Ⅰ권
역에 더 많이 입지하고 있다.
<표 4-15> 남양주시 특별대책지역의 현황
구  분
지정면적
(㎢)
가구
(호)
인구
(명)
주택
(동)
음식점
(개소)
숙박업소
(개소)
축사 기타
(동)
특별대책
지역
187.1 22,326 66,151 2,878 851 45 4,080
자료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 환경통계편람, 2000 및 한강환경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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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변구역 현황
수변구역은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43)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이 자정과정 없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1999년 9월 한강수계 255㎢에 처음 지정
된 것을 시발로, 2002년 9월 낙동강수계․금강수계․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에서
도 지정됨으로써 4대강 수계 모두에 대해 지정이 완료되었다.
남양주시의 수변구역은 1999년 9월 30일 화도읍, 조안면 일원의 하천경계로부
터 1㎞ 이내 지역 11.022㎢에 대해 지정․고시되었다. 1999년 말 현재 남양주시
의 수변구역 안에는 총 280가구에 954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로는 주택
이 280동, 식품접객업소가 54개소, 숙박업소가 6개소 입지하고 있다. 
<표 4-16> 남양주시 수변구역의 현황
구  분
지정면적
(㎢)
가구
(호)
인구
(명)
주택
(동)
음식점
(개소)
숙박업소
(개소)
축사 기타
(동)
수변구역 11.022 280 954 280 54 6 -
자료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 환경통계편람, 2000 및 한강환경백서, 2000
3)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오수․분뇨․축산폐수의 방류, 가축방
목, 수영․세탁․뱃놀이, 야외취사, 어패류 채취․양식, 자동차 세차 등 직접적인 
43) 특별대책지역 안은 하천경계로부터 1㎞, 특별대책지역 밖은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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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토지형질변
경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민의 생산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설별로 보면 공장․숙박시설․음식점(하수정비구
역 제외)․축산시설․양식장․골프장․집단묘지 등의 입지는 불허되며, 100㎡ 
이하의 주택․영농시설․공공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은 Ⅰ․Ⅱ권역으로 나누어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를 규제하고 있는데, 특히 Ⅱ권역에서는 그 기준을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두고 있
다. Ⅰ권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00톤/일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4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양식장, 골프
장, 유․도선사업, 집단묘지 등의 입지가 불허된다.
이에 비해 Ⅱ권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양식장, 골프장, 집단묘
지의 입지는 불허되는 대신, BOD 30ppm 이하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BOD 
20ppm 이하로 처리하는 오수배출시설,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하는 축
산폐수 배출시설 등은 허용된다.
(3) 수변구역
수변구역에 있어서는 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
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퇴비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며,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은 BOD 10PPM 이하로 처
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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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의정부시
남 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조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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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비교
규제지역
오염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특별대책지역Ⅱ권역특별대책지
역내(1km)
특별대책지역
외(500m)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폐수배출
시설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500㎥/일 이상 입지불허
∙규모제한 없이 BOD 
30ppm 이하 처리 또
는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축산폐수
배출시설
입지불허 입지불허
∙전량 공공처
리시설 유입 
또는 퇴비화 
가능시 허용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우사 450㎡, 돈사 500㎡
이상)
∙신고대상시설 입지가능
(우사 350㎡, 돈사 250㎡
이상) 입지 가능
∙규모제한 없이 BOD 
및 SS 50ppm 이하 처
리시 허가대상
∙BOD 및 SS 1500ppm 
이하 처리시 신고대상
숙박․식품접
객시설
입지불허 입지불허
∙BOD 10ppm
이하 처리시 
입지허용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단,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시 허용
∙규모제한 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
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목욕장업 
시설(숙박겸
업 제외)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연면적 800㎡ 이상 입지
불허(단, 하수종말처리
시설 유입시 허용)
∙규모제한 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
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숙박업
과 겸업 가능
기타 
오수배출시설
∙입지불허,
∙거주인에 한
해 100㎡ 이
하 농가주택 
및 부속건축
물 제한적 허
용
∙연면적 800
㎡ 이상 입
지불허
∙규모제한 없
음
∙연면적 800㎡ 이상(창고 
및 비오수배출시설) 입
지불허(단, 공공복리시
설로서 BOD 20ppm이
하 처리 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규모제한 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
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허용
양식장․수면 
이용행위
∙거주민의 무
동력선 어로
행위외 불허
∙특별대책
Ⅰ권역과 
동일
규제 없음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소규모(연면적 3300㎡ 
미만 면허대상 이하) 
어업행위 허용
골프장 입지불허 입지불허 규제 없음 입지불허 입지불허
집단묘지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입지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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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모형의 적용
(1) 송출지역 및 적용대상 토지의 선정
송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2.1㎢로 선정하되, 개발권의 산정․
배분은 그 중 주거용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이용현
황을 분석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868,89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14> 참조). 주거용 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므로 개발권 산
정․배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농지 및 임야는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개발권 산정․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수용지역의 선정
수용지역은 충분한 개발압력과 개발잠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남양주시 
각 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제 이용
되고 있는 개발밀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근의 건축허가실적(2001. 7∼
2002. 6)을 통해 신축시의 용적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용지역으로는 남양주시의 일반주거지역인 도농동․창현리․가운동 
일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50%, 제2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
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신축건물의 평균 용적률이 2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상당한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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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남양주시 리․동별 및 토지용도별 용적률(건축허가대장 기준)
(단위 : %)
리․동별 상업용 주거용 주상복합용 기타 전체
가 곡 리 - 79 - 31 51
가 운 동 - 222 - - 222
구 암 리 - 61 - 50 54
금 곡 동 72 165 113 75 143
금 곡 리 - 120 49 40 62
금 남 리 - 36 - 40 39
내 각 리 40 - - - 40
내 방 리 - 218 - 40 129
녹 촌 리 - - - 46 46
답 내 리 - 59 - 26 42
덕 소 리 218 192 80 36 179
도 곡 리 129 173 - - 153
도 농 동 443 304 215 - 309
마석우리 110 34 - 54 95
묵 현 리 - - - 28 28
부 평 리 - - 40 - 40
사 능 리 - - 171 60 134
삼 봉 리 - 29 49 119 66
송 능 리 51 80 79 37 59
송 천 리 - 99 - 60 76
시 우 리 - - - 48 48
양 지 리 - - - 62 62
연 평 리 70 - - 38 49
오 남 리 - 21 - 72 64
외 방 리 - 72 - 48 60
용 성 리 - - - 36 36
용 정 리 178 188 170 105 155
운 수 리 - - - 38 38
월 문 리 - - - 34 34
월 산 리 - - 36 58 54
입 석 리 - 32 - 22 27
장 현 리 117 145 181 - 139
지 금 동 134 - 276 - 163
진 벌 리 39 - - 48 46
차 산 리 39 96 - 54 63
창 현 리 196 230 237 155 226
청 학 리 233 156 164 69 174
퇴계원리 116 176 262 - 159
팔 야 리 39 - - 36 37
평 내 동 97 - 217 148 146
호 평 동 49 34 - 117 66
전    체 142 167 191 61 137
주 :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수용지역에 해당함
자료 : 남양주시 건축허가대장자료(2001. 7∼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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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 총액의 산정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송출지역내 적용대상 토지의 지가
는 85,850원/㎡, 그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지가는 140,492원/㎡이다. 그리고 송출
지역내 적용대상 토지의 면적은 868,899/㎡이다. 따라서 이를 앞의 모형에서 제
시한 식(1)에 적용하면 개발권 총액은 47,478,379,158원으로 산정된다.
<표 4-19>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과 인근유사지역의 지가비교(2001년)
(단위 : 원/㎡)
지   가
 지   역
평균 공시지가 지   수
전체토지 주거용토지 전체토지 주거용토지
남양주시 전체 89,266 206,962 334 241
상수원
보호구역
전   체 26,751 85,850 100 100
조안면
능내리 33,740 115,872 126 135
조안리 15,594 74,132 58 86
진중리 18,097 65,301 68 76
송촌리 27,707 95,301 104 111
삼봉리 44,342 96,021 166 112
시우리 14,518 49,874 54 58
인근 
유사지역
전   체 89,307 140,492 334 164
와부읍
덕소리 329,974 397,798 1,233 463
도곡리 89,858 252,374 336 294
팔당리 52,602 148,076 197 172
월문리 32,499 92,706 121 108
율석리 24,108 83,095 90 97
화도읍
마석우리 186,687 221,370 698 258
묵현리 90,982 147,465 340 172
가곡리 52,058 86,758 195 101
구암리 52,261 89,136 195 104
금남리 70,652 111,044 264 129
답내리 45,183 81,048 169 94
월산리 56,919 86,871 213 101
창현리 137,392 109,605 514 128
녹촌리 71,042 107,710 266 125
차산리 47,387 92,326 17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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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용적률
앞에서 제시한 실시모형을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 <
표 4-20>과 같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단위면적(㎡)당 분양가는 인터넷 매물정보
를 통해 파악한 1,470,783원과 임의의 금액인 2,000,000원의 2가지를 상정하고, 단
위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이윤의 합은 100,000원∼1,900,000원의 여러 가지 경우
를 상정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 면적의 2배이고,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1,470,783원이며, 단위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을 합한 금액이 
1,200,000원인 경우에는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수용지역에서 
허용해야 할 추가용적률은 40.4%로 산정된다. 그러나 만약 단위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을 합한 금액이 1,400,000원이라면, 추가용적률은 무려 154.4%로 올
라가 사실상 용적이전 방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수용지역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을 합한 금액은 그대
로인데,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2,000,000원이라고 상정하는 경우에는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수용지역의 추가용적률은 13.7%로 앞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산정된다. 그러나 이 때 건축면적당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을 합한 금
액도 따라 인상되어 1,800,000원이라고 하면, 추가용적률은 54.6%로 크게 올라가 
실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볼 때, 남양주시의 경우 수용지역에서 허용해
야 할 추가용적률의 수준은 건축물 분양가에 따라서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보
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축비와 사업자 이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상 건축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남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용적이전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는 개발업자의 
이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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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실시모형 적용결과
개발권
총액
(D)
적용대상
면적
(Ls)
적용대상
지가
(P1)
송출지역
인근지가
(P2)
단위면적당
 분양가
(Ks)
단위면적당
건축비 및 
사업자이윤
(Kc+Kb)
(Kc+Kb)
/Ks
(r2)
θ=2
(r3)
θ=3
(r5)
θ=5
(r7)
θ=7
(r10)
θ=1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00,000 6.8 8.0 12.0 19.9 27.9 39.9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200,000 13.6 8.6 12.9 21.5 30.1 43.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300,000 20.4 9.3 14.0 23.3 32.7 46.7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400,000 27.2 10.2 15.3 25.5 35.7 51.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500,000 34.0 11.3 16.9 28.1 39.4 56.3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600,000 40.8 12.6 18.8 31.4 43.9 62.8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700,000 47.6 14.2 21.3 35.4 49.6 70.9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800,000 54.4 16.3 24.4 40.7 57.0 81.5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900,000 61.2 19.1 28.7 47.9 67.0 95.7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000,000 68.0 23.2 34.8 58.0 81.2 116.1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100,000 74.8 29.5 44.2 73.7 103.2 147.4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200,000 81.6 40.4 60.5 100.9 141.3 201.8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300,000 88.4 64.0 96.0 160.0 224.0 320.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1,470,783 1,400,000 95.2 154.4 231.6 386.0 540.4 772.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00,000 5.0 5.8 8.6 14.4 20.1 28.8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200,000 10.0 6.1 9.1 15.2 21.2 30.4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300,000 15.0 6.4 9.6 16.1 22.5 32.1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400,000 20.0 6.8 10.2 17.1 23.9 34.2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500,000 25.0 7.3 10.9 18.2 25.5 36.4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600,000 30.0 7.8 11.7 19.5 27.3 39.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700,000 35.0 8.4 12.6 21.0 29.4 42.0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800,000 40.0 9.1 13.7 22.8 31.9 45.5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900,000 45.0 9.9 14.9 24.8 34.8 49.7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000,000 50.0 10.9 16.4 27.3 38.2 54.6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100,000 55.0 12.1 18.2 30.4 42.5 60.7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200,000 60.0 13.7 20.5 34.2 47.8 68.3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300,000 65.0 15.6 23.4 39.0 54.6 78.1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400,000 70.0 18.2 27.3 45.5 63.7 91.1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500,000 75.0 21.9 32.8 54.6 76.5 109.3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600,000 80.0 27.3 41.0 68.3 95.6 136.6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700,000 85.0 36.4 54.6 91.1 127.5 182.1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800,000 90.0 54.6 82.0 136.6 191.2 273.2
47,478,379,158 868,899 85,850 140,492 2,000,000 1,900,000 95.0 109.3 163.9 273.2 382.5 546.4
주 : 1,470,783원/㎡은 인터넷 매물정보에 의한 90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고, 2,000,000원/㎡은 임의수치임
    r2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2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3은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3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5는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5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7은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7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r10은 송출지역의 면적이 수용지역의 면적보다 10배 큰 경우의 추가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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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H A P T E R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1. 제도적용상의 한계
1) 수용지역 선정의 한계
(1) 수용지역의 공간적 한계
개발권양도제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소화할만한 
충분한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수용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은 대도시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본다. 
농촌지역 시․군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 안에 그만한 개발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일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군도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규제
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수도권지역
의 팔당호 주변 시․군 가운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해 볼만한 곳이 있지만,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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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변이나 여타 농촌지역의 시․군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토지의 위치에 따라 규제손실을 보전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다. 물론 장래 그 지역의 여건변화로 개발수요가 일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겠지
만,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규제손실의 보전여부가 달라짐으로써 지역간 형
평성 문제가 초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수용지역의 고밀도 개발의 한계
이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용적이전방식은 상대적으로 수용지역의 고밀도 개발
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대도시에서는 고밀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어 제도 적용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수용지
역이 이미 상당한 정도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더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거주지역이 지나치게 고
밀도로 개발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혼잡․공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
역주민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는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어
서 더 이상 고밀도로 개발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TDR을 양산한다면 이를 소화
할 방법이 막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비록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이 고
밀도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전되어 오는 개발을 수용
할 기반시설의 확보문제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실제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수
용지역의 반발이나 한계 때문에 개발권양도제가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44)
44) 이정전, 전게서, p.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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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지역의 밀도규제 미약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이 현재 허용되는 밀도만
으로는 개발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업자
가 모자라는 개발밀도를 보충하여 토지를 보다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권
을 매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등의 
개발밀도 규제는 그 지역의 개발수요에 비해 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
어야 한다.
현행 법제상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개발밀도는 도시계획법령과 도시계획조례
에서 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령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상한만 일정
범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을 높이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보면, 도시규모․도시기능․도시기반시설의 
차이 등 각 도시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마다 일률적 기준에 의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어 왔다.45)
이처럼 용적률이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도 문제이지
만, 특히 허용되는 용적률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욱 문제이다. <표 5-1>에서 보듯이 많은 시․군이 도시계획법령에서 규
정한 용적률 상한을 그대로 받아 조례에서 그 지역의 용적률로 정하고 있다. 일
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서울․부산 등의 광역시보다도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46) 이 같이 높은 
개발밀도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동기를 유발하기 어려
워 이를 수용지역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45)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연구, 2002, p.66
46) 상게서,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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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현행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수준
용 도 지 역 법령상의 용적률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 50∼100% 이하 50(1), 80(43), 100(117)
제2종 100∼150% 이하 100(17), 120(15), 130(2), 150(125)
일반주거
제1종 100∼200% 이하 100(2), 150(61), 180(1), 200(99)
제2종 150∼250% 이하 150(1), 180(1), 200(52), 220(3), 230(3), 250(103)
제3종 200∼300% 이하 220(1), 230(2), 250(50), 270(1), 280(4), 300(105)
준주거 200∼700% 이하
300(12), 350(3), 400(31), 450(1), 500(30), 600(7), 
650(1), 700(78)
상업지역
중심상업 400∼1,500% 이하
600(1), 700(13), 800(5), 900(8), 1,000(29), 1,100(7), 
1,200(4), 1,300(20), 1,400(1), 1,500(70)
일반상업 300∼1,300% 이하
400(1), 500(12), 600(4), 700(8), 800(27), 900(10), 
1,000(19), 1,100(7), 1,200(3), 1,300(73)
근린상업 200∼900% 이하
350(2), 400(17), 500(10), 550(1), 600(23), 700(21), 
800(8), 900(79)
유통상업 200∼1,100% 이하
300(1), 400(18), 500(7), 600(20), 700(18), 800(7), 
900(6), 1,000(9), 1,100(71)
공업지역
전용공업 150∼300% 이하 200(41), 250(15), 300(100)
일반공업 200∼350% 이하 200(4), 250(37), 300(23), 350(98)
준공업 200∼400% 이하 200(1), 250(24), 300(28), 350(8), 400(100)
녹지지역
보전녹지 50∼80% 이하 50(32), 60(19), 70(7), 80(100)
생산녹지 50∼100% 이하 50(3), 60(5), 70(1), 80(24), 100(128)
자연녹지 50∼100% 이하 50(2), 60(5), 80(32), 100(125)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 시․군의 수를 나타냄
자료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연구, 2002, pp.58∼59에서 
재구성
2) 송출지역 규제유지의 한계
개발권이 활발하게 이전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개발권을 보유한 송출지
역의 토지소유자가 이를 매각할 유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소유
자는 자신의 토지를 현재 용도대로 이용하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어야 개발
권을 매각하여 손실을 보전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송출지역에 대한 토
지이용규제가 완화되거나 다른 손실보전 조치가 실시된다면, 토지소유자가 받는 
규제손실은 감소할 것이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가 그 만큼 개발권을 매각할 유인
을 잃게 되어 개발권의 활발한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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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에 적용되는 토지이용규제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동시에 다른 손실보전 조치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전 조치가 취해지고 있
다. 계속되는 주민반발로 마침내 도입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매수제와 전
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에 더하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대
해서는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매수제가 실시되고 있다.47)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토
지소유자는 원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토지매수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8월 현재까지 총52건에 1,404,405㎡의 토지가 매수되었으
며, 매수대금은 661억8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건물 개․보수 및 신․개축 자
금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5월 20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한옥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 북촌지역 전역을 전통한옥밀집지역으로 지
정․고시하고, 한옥의 개․보수 및 신․개축시 2천만원~6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융자의 경우만 해도 무
이자에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앞으로 한옥소유자 등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하고 주민반발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개발권양도제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이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보
전할 수 있어 개발권 매각의 동기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제도의 실시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7) 이 토지매수제의 목적은 팔당상수원 유역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수변녹지 조성 
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원 입지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토지이
용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팔당호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
는 데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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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1)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사전반영
개발권양도제가 채용하고 있는 용적이전 방식의 실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규제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기
반시설 확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수용지역의 선정 및 추가용
적율의 설정 등 그 실시내용이 도시발전방향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개발권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도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TDR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그 실
시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하위계
획과의 상충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이 제도의 실시 필요성
과 기본방향 등에 대해 미리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계기
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이 제도 실시의 기본방향 정도면 무
난할 것으로 본다. 즉, 이 제도를 적용할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규제를 결정하고,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선정, 추가용적률의 설정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방
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면,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의 종합적․계획적 개발에도 전
혀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범위, 추가용적
률의 허용수준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제 제도 시행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항들은 미리 결정하기도 어렵지만, 시일이 경과함
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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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개발밀도규정의 합리적 조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높다. 그러므로 수용지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개발수요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개발업자가 개발권을 매입
할 유인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개발밀도를 일
정수준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용적률을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보다 면밀
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
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하나의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동법은 새로 개편된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따라 원칙
적으로 수도권․광역시 및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시․군은 2005년까지, 여
타 시․군은 2007년까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48),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도 전면 정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용적률 하향조정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기
본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안)에서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의 상한선보다는 하한선
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49)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밀도를 법령이 정한 
하한선에 가깝게 잡을수록, 개발권양도제 외에 여러 가지 밀도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탄력적인 도시관리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
치단체들은 동 시행령(안)이 용적률 한도를 범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
49)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규모나 성격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현행 밀도규제 체계에서 벗어
나 지역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
교통부․국토연구원,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연구, 2002, pp.66∼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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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밀
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본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인근의 시․군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정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지역사회의 이해 및 지지 획득
어떤 제도든지 지금까지 없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정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경제적․행정적인 실시역량이 
부족한 데에서도 기인하지만, 그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뒤따르지 못하
여 지지를 얻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 특히 개발권양도제는 우리 사회에 전혀 생
소한 용적이전의 기법을 채용하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적지 않다.
용적이전방법은 일견할 때, 규제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전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그 파급효과는 수용지역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 즉,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전체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제도에 대
하여 지역사회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요
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규제지역의 토
지소유자, 개발업자,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지방의회 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해관계인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되는 용적이전방식의 기
본원리와 유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실시과정에 이들
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설문조사․공청
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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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1)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앞의 제2장에서 보았듯이, 개발권양도제를 현행 법체계상 전면적으로 도입하
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나, 이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적이전의 기법은 원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기법 역시 기존 법제상에 없던 새로운 것인 만큼, 이를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적절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와 함께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
도 중요하다. 또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영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거법령 마련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근거법령의 마련방법
① 제1안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개발권이전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개발권의 정의, 제도의 적용범위, 시행주체, 시행절
차, 개발권 산정 및 배분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사항만을 단행법으로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 제도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법리상 무리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시행여건상으로도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
가피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미 기본적으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으로 판단되는 제도를 굳이 단행법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인 공감대 및 지지가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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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흔히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행정부담 및 기간이 소요되
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
는 대안은 그다지 실익이 없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② 제2안 : 기존의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두 번째 대안은 기존의 토지관련법령 중 적당한 법령에 용적이전 방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에서는 먼저 용적이전 또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것인가, 아니면 용적
이전 기법을 실시할만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개별법마다 관련규정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전자는 한 법률에만 근거규정을 두므로 상대적으로 입법이 번거롭지 않고 간
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과연 그러한 적절한 법률이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용적이전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별법
에서 선택적으로 관련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개별법의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일
관성있는 입법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기술상 전자의 방안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제도와 가장 관련이 큰 법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단 이 제도가 가지는 규제손실에 대한 보상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개발밀도 규제와 관련되는 
점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이 제도가 손실보전기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이 일
반적인 수용보상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이 제도가 채
용하는 용적이전 기법은 용적률의 설정은 물론이고 도시계획 및 관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이러한 점에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의 기본법인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을 법적 근거로 삼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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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규정의 규정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근거법령으로 가장 적합하다면, 그 다음은 용
적이전 방식을 이 법률에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규정에 용적이
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용적이
전 방식은 결과적으로 수용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용적이전 기법의 적용을 위한 용적률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한 용적률 
완화는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는 같으므로 함께 규정해도 되지 않
느냐는 것이다.
동 법률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의 합리화와 도시 및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
위계획과 토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나누어진다(동법 제4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를 비롯하여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
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의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주로 지정되는데, 이 안에
서 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법에 의해 설
치해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50)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는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해 준다(동법 제5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지정하는데, 이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50) 건축법 제67조에서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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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이와 함께 건축주가 아파트지구․재개발구역․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
률을 법정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8조 제4항, 시행령 제85조 제5항).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용적이전 기법에 관한 규정은 이들 규정을 본 
따 별개의 조항으로 신설할 수도 있고, 이들 용적률 완화규정 사이에 적절히 끼
워 넣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용적이전 방식이 가지는 손실보전의 성격을 분
명히 하는 데에는 앞의 방법이 나을 수 있으나, 용적률 완화에 초점을 둔다면 뒤
의 방법이 보다 간편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동법 제52조 제3항 이하에 몇 
개 항을 신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용적이전에 의한 수용지역의 개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는 수용지역 개발의 성격과 지
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여건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원활한 
운영에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여 시행주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정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적이전 
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용적률 완화규정 
사이에 들어가 있는 쪽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용지역의 선정 
및 추가용적률 설정 등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적이전 기법을 적용할 대상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
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용적이전 기법을 적용할 대상지역을 이미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에서 선택하기는 어렵다. 법정 용도지구 중에서 지
정목적 및 성격이 용적이전 방식의 그것과 부합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용적이전 기법의 적용대상 지역을 법정 용도지구 외에 별도의 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는 있는가? 일견할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가
능한 일처럼 보인다. 동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법정 용도지구 외에 별도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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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동법 제37조 제3항).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시․도지사가 법정 용도지구 외에 별도의 용도
지구를 지정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는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용도지구 지
정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이전 방식에 의하면 수용지역에
서 용적률이 추가적으로 허용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용적이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용적이전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령으
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용적이전 방식 적용에 관한 
근거규정 및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마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례를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안의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반면, 용적이전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 관련사항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
생한다. 이에 비해, 이미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으나, 조례 자체가 그만큼 복잡해 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도시계획조례를 마련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 효과적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당해 지
역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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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운영주체 및 기구
(1) 시행권자
개발권양도제는 시행지역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송출지역의 적용대상 토지가 많으면 그만큼 수용지역이 넓어질 가능
성이 있으며, 수용지역이 너무 넓으면 개발권 이전이 활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
다. 또한 손실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이용규제가 미치는 영향도 일정한 지역범
위 내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주체
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
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시장․군
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
장․군수․구청장은 개발권을 산정하고 개발권증서를 발급하는 권한 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2) 심의기구
개발권양도제는 논리상으로는 단순명료해 보이나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데
다가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어, 실제 이를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의 지정, 개발권 
산정 및 배분방법, 관련지침 수립 등 제도시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로는 별도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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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먼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관계공무원․전문가․
토지소유자․개발업자․환경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여 구성함으
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인 등을 배제하게 되면, 시․군․구의 전문인력 사정으로 볼 때 기존 도시계획위
원회의 인적 구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운영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할만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도시계획위원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에 설명회․공
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본다.
(3) 실무담당 부서
제도시행과 관련한 실무를 맡아 집행할 실무담당 부서로는 별도의 조직을 신
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도시계획 또는 토지행정 담당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
방할 것으로 본다.
실무담당 부서는 심의기구의 활동을 보조하고 심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
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밖에 시행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에
서 개발권증서의 발급․관리 등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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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권증서의 발급․관리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송출지역 안에서 개발권을 보상할 토지가 
확정되고 개발권 가격과 개발권 총액이 산정되면, 이를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발권의 배분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으로 실시한다. 개발권증서는 수용지역에서 토지를 법정밀도를 초과하여 추가적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개발권증서에는 단위면적당 개발
권가격을 기재한다.
개발권증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자가 되며, 개발권은행 업무가 위탁
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은 이를 수탁․관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개발권
증서에는 일련번호와 발급일, 발급대상 토지의 지번 및 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이처럼 개발권증서를 기명으로 발급하게 되면 추후 개발
권의 이전상황 및 그 행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개발권증서에 수용지역
의 범위까지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행계획이 변경
되어 수용지역도 달라지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개발권증서가 분실․훼손된 경우 이를 재발급하는 문제는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통상 
개발권 거래시 매입자가 관리대장을 확인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굳이 개발권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더라도 발급기관의 관리대장을 통해 개발
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발급기관이 일정한 절
차를 거쳐 개발권증서의 발급 및 멸실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이를 동일한 양식으로 재발급하지는 않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51) 개발권증
5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도
록 하여 등기관이 주민등록증․여권 등의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
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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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발권증서가 정당한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질 수
는 있으나, 이에 대해 공신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다.
4) 개발권의 공시
(1) 실시지역의 공시방법
개발권의 활발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개발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가 당해 지역이 
개발권양도제 실시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시하는 방
법으로는 당해 지역이 개발권양도제 실시지역이라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적용되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개별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토지에 
가해지는 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식에는 
기타 난도 두고 있으므로 이 난에 실시지역임을 기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현
재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도 허가구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하고 있다.
(2) 개발권 배정 및 거래의 공시방법
다음으로 개발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
이 배정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거래되었다는 사실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
록 공시되어야 한다. 개발권 배정 및 거래 사실을 공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
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개발권증서 발급 및 관리대장(기록부)의 작성․비
치에 의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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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이 양도된 사실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현행 민법상 개발권은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까닭에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이에 비해 송
출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이 배분되었음을 증명하는 개발권증서를 발급
하고 개발권의 발급․양도․행사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는 방안은 현실
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이 관리대장은 제도운영을 맡는 실무부서
에서 기록․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공
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운영사례로는 종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주권, 그린벨트에서의 이축권 등의 경우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 
것을 들 수 있다.
5)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
(1) 개발권은행의 기능
개발권양도제 시행의 성패는 개발권 거래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가에 달
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권 거래의 활
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은행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발권은행은 
개발권 거래가 부진할 때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여 개발업자에게 매
각함으로써 개발권의 수급을 조절하여 개발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2) 개발권은행의 운영주체
개발권은행은 제도 실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권
거래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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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앞에서 보았듯이 개발권 거래의 공시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권은행의 설치․운
영을 맡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여의치 않은 곳도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발권은행의 업무를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토지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토지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개발권 매입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탁기관에 일정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만
약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기
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발권은행의 운영자금 조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은행의 운영을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자
금 조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은행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초기에 상당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
장에서는 개발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일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재원이나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되어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관련기금에서 우선 차입하여 운영
하고, 개발권시장이 활성화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반환하면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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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권 거래의 과정
먼저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송출지역의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증서를 발급한다.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증서를 개발권은행 또는 개발업자
에 매각하고, 개발권은행 또는 개발업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증서를 시․군․구의 건축허가부서에 제출하고 수용지역에서 직접 개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수용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개발권증서를 개발권
은행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개발업자는 시․군․구의 건축허가부서에 
개발권증서를 제출하고 추가용적률을 반영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건
축허가부서는 개발권증서 및 추가용적률 등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증를 발급한다. 
이와 같은 거래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개발권 거래의 과정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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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건축허가
대금지급
개발권증서 매각
대금지급
개발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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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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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미비
점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제도시행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다. 
특히 제도운영을 담당할 관계공무원은 사전에 선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
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제도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설명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여 지역사회 전체에 제도시행을 홍보․교육한다. 이 때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으
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제도
시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가 받는 혜택,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
한다.
8) 전체적인 제도시행 절차
이상에서 제시한 개발권양도제의 운영방안에 따라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전체적인 제도시행 절차는 시행계획(안) 작성 → 공청회 개최 → 주민의견 
제출 → 시행계획(안) 심의 → 송출지역․수용지역의 지정 → 개발권 산정․배분 
→ 개발권증서 발급 → 개발권은행 운영 →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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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개발권양도제의 시행절차
시행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
공청회 개최
⇓
의 견 제 출 (지역주민)
⇓
시행계획(안)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
송출지역․수용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 산정․배분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증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
⇓
개발권은행 운영
(개발권 매입․매각)
⇓
관리대장 기록․관리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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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 H A P T E R
결   론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권양도제는 특히 엄격한 토지이용규제가 가
해지고 있는 지역에서 토지소유자의 규제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
다.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목적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가하면서도 토
지소유자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보상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점은 크게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
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시행여건상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
도 이 제도를 포기하기 아까운 것은, 이 제도가 택하고 있는 용적이전의 기법을 
이용하면 이해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용적방식의 방식만 원용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
개하였다. 용적이전의 방식은 토지이용의 효율성보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개별법에 의한 몇몇 지역․지구 등에 적용해 볼만하
다고 본다. 이들 지역 중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
별한 희생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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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적이전의 방식은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로서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권양도제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실시사례를 검토하여,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송출지역 및 수용지역의 선정, 개발권 총액의 산정과 배분, 추
가용적률 산정 등에 관한 실시모형을 구축하였다.
실시모형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은 지가하락으로 나타나며, 그 지가하락
분이 바로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개발권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서 시작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발권을 산정하고 이를 수용지역에서 소화하는데 필요
한 추가용적률을 산정하는 과정을 실시모형으로 구축하였다. 아울러 실시모형은 
제도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량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모
형에 의할 경우, 시행주체가 몇 가지 변수만 결정하여 대입하면 개발권의 산정 
및 추가용적률이 산정되므로 실제 운영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시모형을 서울 북촌의 전통한옥밀집지역과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앞서 구축한 
모형이 일단은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적용은 실제 제도 운
영시 개발권 및 추가용적률 산정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확인한 데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행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어렵게 하는 시행여건상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몇 가지 검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근거법령의 마련에서부터 운영주체와 기구, 개발권증서 
발급, 개발권의 공시, 개발권은행 설치․운영, 제도의 홍보에 이르기까지 그 골격
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개발권양도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서, 앞으로 실제 제도 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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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개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사례적용에 있어서 별도의 손실보전 조치가 실시되는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에서 토지매수제 또는 한옥 개․보수 자
금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이것이 개발권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조건에서 제도가 실시될 경우, 
개발권 이전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을 불가피하게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우선 이들 지역
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황자료 때문이었다. 사례적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지
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
서는 이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이 모형에는 개발권 유통에 관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보상조치의 유무가 모형 자체의 유효성을 좌
우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상조치가 개발권 이전의 활발성
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연구에서 분석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사례적용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수용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기반시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재 이용하고 있는 개발밀도를 바탕으로 한 개발수요만으로 수용지역을 선정하였
다. 이로 인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간과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약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여건상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
하였으나,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다음으로 제도화 방안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골격은 
나름대로 검토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권의 담보설정 문제, 개발권 거래에 따른 세금문제, 개발권시장
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 이 역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향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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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in Compensation for 
Land Use Regulation
Hyeok-Jae Choi and Soo Choi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TDR) make land owners recover 
their loss caused by land use regulations. Especially it is so attractive 
to the regulation authority because it does not give any burden on public 
finance. Then, can TDR be an effective policy measure in Korea? This 
study starts with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TDR system to 
Korea and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includ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 effect of the study. The study aims to propose some 
operational devices in order to adopt the approach of the TDR to Korea. 
The result of the study is expected to mitigate land owners' complaint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regulations.
In Chapter 2, the policy significance and legislation possibility of 
the TDR system in Korea are theoretically reviewed. It is confirmed that 
this system creates a "win-win-win" outcome, satisfying land owners, 
developers and land use regulatio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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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s results of examining some grounds on affirmation to 
the legislation possibility of the TDR system, it is conclud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Korea is non-legalistic under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Nevertheless, the method of transferring development 
rights in the system is very useful, and worthwhile to be adopted even 
as a transformed system.
In Chapter 3, the TDR system in America and Japan are respectively 
reviewed. As a resul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adopting successfully 
the system in Korea are found out as following ; a) land use regulation 
on the sending area should be maintained to some extent, b) 
development demands, urban planning and infrastructures should be 
considered in selecting the receiving area, c) the density restriction on 
the receiving area should be more strict to some extent, d) the land price 
approach will be relatively reasonable in estimating the loss caused by 
the land use regulations, e) TDR bank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so as to facilitate the TDR transaction, f) municipal ordinances 
should be legislated to execute the TDR system actually.
In Chapter 4, the operation model of the TDR system is set up.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scope of sending area should be designated for 
the spatial areas in which the land use is strongly restricted ; the water 
supply sources protection zone, cultural assets protection zone, military 
establishments protection zone, etc. However, development rights need 
to be endowed only to the land which is prohibited to be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And the receiving area needs to be selected among 
areas whose the additional density over the limit in ordinance does not 
matter in aspect of urban planning.
The model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development rights value of sending sites, the additional density of 
receiving sites, the selling price of buildings, the construction cost and 
the developer's profit. The model is confirmed to be applicable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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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imulation on the Bukchon Hanok Village(traditional house 
conservation zone) in Seoul and the water supply sources protection zone 
in Namyangju.
In Chapter 5, institutional problems concerning legislation and 
operation of the TDR system are discussed. First, some limits in operating 
the system at a present condition are pointed out and several problems 
to be solved preferentially are suggested. Also some institutional 
measures are provided to legalize and operate the method of transferring 
development rights in existing legal framework. It is recommended as 
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 that the legal basis should be made 
concerning with the density relaxation clauses in the "Act on the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Territory" newly established in 2001. And details 
for operating the system should be legislated in each municipal 
ordin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y to operate the TDR system 
should be endow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task to screen the TDR 
programs should be taken charge of the existing urban planning 
committee. The TDR document should be issued with name registered 
on it so as to follow up the transaction or the exercise of TDR lat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development rights can be ensured through 
the certification of land use plan and the management register. TDR 
banks can be directly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or be entrusted 
to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desirable that the revolving fund would 
b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ntents of the TDR 
program need to be sufficiently informed to the whole community by 
various means such as public hearings, explanation meetings and public 
relation materials.
Last, in Chapter 6,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presented and some 
problems to be tackled in following study are revealed.
